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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50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

이자, 건국 이래 전례 없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국가

의 나아갈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나라의 기강을 올바르

게 확립해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과감히 축소함과 동시에 기업·금

융·노동·공공부문 등 4대 분야에서 효율적인 구조조정

을 기반으로 하여 구시대로부터 상존하는 고비용 저효율

부문을 과감히 개혁하여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야 할 것입니다.

모시는 말씀
현재 정부가 제창하고 있는 제2의 건

국 이란 바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

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입니다. 국민적 운동으로

써 이를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정개혁에 대한 장

기비전, 개혁의 구체적 실행프로그램, 개혁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정책상호간의 상충을 방지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경제 사회 각 분야의 학회, 시민단체,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국정개혁 공동모임 은 국정개혁방향의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하는 국정개혁 대토론회 를 개최하여 각

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

디 참석하셔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8년 9월

국정개혁 공동모임



1998년 10월 8일 (목 )

등록 및 개회식 9 :0 0∼9 :3 0

등록접수: 9:00∼ 9:20

개 회 식: 9:20∼ 9:30

(개 회 사: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장)

제 1주제 발표 및 토론 9 :3 0∼12 :0 0

〈주제〉 Ⅰ . 재도약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방향

Ⅱ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개혁

좌 장: 이학용(한국경제학회장)

발표자: 설광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지동현(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김주형(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근우(금융감독위원회 기업구조조정팀장),

왕윤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계민(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하성근(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Mr. Dodsworth(IMF 서울사무소장)

12:00∼13:00 중식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13 :0 0∼15 :3 0

〈주제〉 Ⅰ . 기업구조조정과 경제효율성 제고

Ⅱ . 사회간접자본과 국제경쟁력 강화

좌 장: 남종현(한국국제경제학회장)

발표자: 이영세(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규방(국토개발연구원 SOC 연구센터장)

토론자: 김용호(대우경제연구소 산업경영연구본부장),

이정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임강원(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정인수(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동규(중소기업연구원장), 최학래(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15 :3 0∼17 :3 0

〈주제〉 실업대책과 노사관계 정립

1. 실업대책과 고용창출방안

2. 노동유연성과 노사관계

좌 장: 김유배(한국노사관계학회장)

발표자: 이원덕(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토론자: 김영대(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남성일(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노진귀(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변상근(중앙일보 논설위원), 조우현(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장), 허영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1998년 10월 9일 (금 )

제4주제 발표 및 토론 9 :3 0∼12 :0 0

〈주제〉사회보장개혁과 사회안전망

1.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보장개혁방향

2.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좌 장: 정경배(한국사회보장학회장)

발표자: 박찬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김연명(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차웅(동아일보 논설위원),
박경숙(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혜경(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채창균(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일섭(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2:00∼13:00 중식

제5주제 발표 및 토론 13 :0 0∼15 :0 0

〈주제〉 Ⅰ .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한 행정개혁
Ⅱ . 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한 재정개혁

좌 장: 이재은(한국재정학회장)

발표자: 서원석(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임주영(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

토론자: 김만기(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 김준영(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배준호(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신대균(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유석춘(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한경동(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6주제 발표 및 토론 15 :0 0∼17 :0 0

〈주제〉 Ⅰ . 국가발전기반 견실화를 위한 정치개혁

Ⅱ . 한반도 안정과 통일정책

좌 장: 김광웅(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발표자: 박기덕(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허문영(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

토론자: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재창(숙명여대 행정

학과 교수), 양건(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양대 법대 교

수),

윤영관(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정영국(한국정신문화연구

원 교수), 조재룡(한국일보 논설위원)

종합토론 17 :0 0∼18 :3 0

〈주제〉 개혁의 우선순위 도출

좌 장: 정경배(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토론자:

주제발표자: 박기덕(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박찬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

원), 서원석(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설광언(한국개발연구원 연구

위원), 이규방(국토개발연구원 SOC 연구센터장), 이영세(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덕(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임주영(한국조세연구

원 연구조정부장), 지동현(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허문영(민족통

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

각계대표: 남성일(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시룡(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이

남순(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성섭(경실련 정책위원, 숭실

대 경제학과 교수), 조남흥(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조우현(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장), 조희연(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최운열(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증권연구원장), 허영구(전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국정개혁 공동모임」
문의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우진

Phone (02)389-0 100 Fax (02)353-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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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개혁

〈主要骨子〉

○ 부실정리재정자금의 효율적 운용: 부실금융기관 정리기금 64조원은 회

생가능한 예금수취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

○ 독립된 부실자산관리은행(bad bank) 설립: 민간 부실자산관리은행 설

립허용으로 부실채권정리의 효율성 도모

○ 정부지분 증가에 의한 제2의 관치 개입문제: 정부는 은행경영진과의

계약준수여부만을 감시하고 직접적인 경영개입을 자제

○ 부실투신사 정리 문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실투신사를 조속히 정리

○ 신용경색 해결책: 생존가능성이 낮은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를

통해 신용경색을 해소

○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 64조원은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추정

치(약 118조)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회생가능한 예금수취 금융기관

에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정투입효과를 극대화함.

-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회생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정부가 지원하는 금

융기관의 경우 경영정상화가 가능토록 충분한 공적자금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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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된 구조조정재원을 예금수취기관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재정투입효과를

극대화함.

- 예금수취기관이 아닌 금융기관까지 정부의 재원을 투입하여 정부의 재원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분산투입으로 재정투입효과를 감소시킴.

○ 부실자산관리은행(bad bank)의 민간설립허용으로 경쟁을 통한 부실채권정리

의 효율성을 도모함.

- 부실자산관리은행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은 물론 한정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리를 통한 회수액을 극대화하는 한시적인 조직임.

- 현재 부실자산 규모나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감안할 때 부실자산관리은

행의 설립을 민간에게도 허용하여 경쟁을 통한 자산정리의 신속성 및 효

율성 제고를 도모하도록 함.

- 부실자산관리은행을 설립함으로써 부실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정리하고 인

수은행의 부담을 축소함으로써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음.

- 부실자산관리은행 설립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를 일부 흡수

할 수 있음.

○ 정부의 증자지원을 통한 제2의 관치금융폐단을 막기위해서는 정부는 은행경

영진과의 계약준수여부만을 감시하고 직접적인 경영개입을 자제함.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은 상당수의 은행이 소유상으

로 정부은행화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관치금융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제도 보완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기관 및 금융시장의 위험을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여 금융위기를 예방

하여 낮은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데 한정되어야 함.

- 정부은행화된 상황에서 정부은행에 대한 정부의 경영권 행사는 은행장

을 포함한 경영진만 정부가 선임하는 것으로 국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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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된 경영진과 경영체결 후 정부는 경영진의 계약 준수여부만을 감

시하고 기타 경영 개입은 하지 않토록 함.

○ 일반은행의 경우 정부가 관치금융을 포기하는 대신 건전성 위주의 감독

을 수행하도록 함.

- 경쟁제한적 규제의 급속한 완화가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

에 대비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가 필요함.

- 건전성위주의 규제 및 감독은 금융기관의 자본충실화, 경영상태의 공

시, 자산운용의 건전화,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관련 위험관리 등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야 함.

○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실투신사를 조속히 정리함.

- 부실투신사 정리에는 투신상품의 실적배당원칙을 준수하여 투자자가 원금

도 손해볼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서의 자기책임원칙을 정착시킴.

- 투신사의 경우 기존 환매제도를 개선하여 환매에 따른 주식 및 채권의 매

각비용을 환매자에게 부담시킴.

- 잔존투자자에 대한 유동성 보장을 위해 일정금액이상의 환매청구에 대해

서는 증권으로 환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시키는 생존가능성이 낮은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를 통해 신용경색을 해소함.

- 기업부도 지속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 노·사 대립 지속 등의

불확실한 외적 요인이 신용경색 해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금융개혁, 실업구제, 경기부양의 순서로 하여

재정투입의 효과 극대화를 통한 금융시장내의 불확실성 해소로 신용

경색을 해소함.

-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제도가 유지되도록 적기시정조치(PCA)를 가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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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도산은행의 정리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

도적으로 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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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도자료
배 포 일 10. 2.

매수

(표지 포함 )
4매

보도일시 1 0. 8

논문발표

장소 /시간

국정개혁 대토론회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

시간 : 10월 8일 9:00-17:30

담

당

李英世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963- 3217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과 경제효율성 제고

□ 시장원리와 정부개입의 한계: 국민의 부담인 공공재정을 통한 구조조정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생존기업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규범 및 제도를 제정함

□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양립: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구조조

정에서 나타나는 신용경색이나 경기침체 때문에 부실화될 수 있는 기업의

실수요 증대를 위해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동시추진 필요

□ 구조조정에 의한 독과점 폐단: 기업구조조정에 의한 업종별 전문화로 기업

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나 동시에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므로 거래의 투명성

과 공정성, 기업지배 구조의 선진화를 통하여 이를 억제

□ 부실기업 정리 :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무조

건 퇴출대상이 되어야 함

사회간접자본과 국제경쟁력 강화

□ 경제의 대도약과 국토의 효율적 발전을 도모하기위한 국토개발축 및 국가

기간 교통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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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과 정부의 역할

- 높은거래 비용, 강성노조, 회계장부의 불투명성, 높은 불확실

성 등 자발적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이 있어 시장 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

·국민의 부담인 공공재정을 통한 구조조정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실채권 및 부실기업을 조속히 정

리하고 과잉중복투자를 해소함

·부실기업이 퇴출된 후 생존기업간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고

규범을 제정해야 함

□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 경기부양과 함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은 장기적으로 상호 보

완관계가 될 수 있음

·구조조정에 의한 경기침체 때문에 수요가 격감하고, 금융개

혁에 의한 신용경색에 따라 건실한 기업조차 도산할 위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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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경기부양을 하게

되면 구조조정의 기대효과(인건비 감소, 금융비용 감소)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이 제고됨

- 잠재 경쟁력이 있으면서 회생가능한 기업의 신용경색을 해소

하고 실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구조조정과 아울러 적정한

수준의 경기부양이 필요함

□ 구조조정과 경제력 집중

- 경쟁력있는 기업이 경쟁력 없는 기업을 인수 합병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됨

- 그러나 경제력이 집중되면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에 의한 폐해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호채무보증 금지, 불공정내부거래 방

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활

성화 등 정부의 규범제정을 통하여 독과점을 억제함

□ 부문별 추진방안

- 재무구조의 건실화 :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개선 약정,

부채상한 비율 설정, debt - equity sw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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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조의 재구축 : M&A, 자산매각에 따른 세재지원, 업

종전문화 유도, 기업분할 제도 및 지주회사제도 도입, 중복

과잉 투자 해소 및 5대그룹 빅딜

- 지배구조의 선진화 : 소수주주권 강화, 기관 투자가에 대한

의결권 허용, 사외 이사제 및 사외 감사제 도입, 그룹의 기

조실 해체

- 경영투명성 제고 : 결합제무재표 작성, 국제회계기준 도입,

공시제도 개선, 회계관계인 책임강화

- 기타: 외국인 투자 전면유치, 외자 유치

□ 정책우선순위

우선순위 정부의 역할 정도

1. 부실기업 정리
정부의 직접적 개입

2. 생존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실화

3. 사업구조의 재구축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규

범제정 병행

4. 지배구조의 선진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시장자율을 위한 규범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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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개발축 및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고속도로, 철도, 항만)

-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유도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새로운 모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균형적이며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국토개발의 비전이 필요

- 국토통합축은 3개의 연안축과 3개의 내륙축으로 구성

· 연안축은 대륙지향적이고 해양지향적인 국토개발을 지원하

며, 동북아경제권과 통일후 남북국토 통합을 추진하는 기반

· 환황해축(목포·광주∼군산∼인천∼평양∼신의주), 환동해축

(부산∼포항∼동해∼원산∼청진∼나진·선봉), 남해안축(목

포∼광양∼진주∼부산)의 3개 축으로 구성

· 내륙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내륙으로 확산시키고 동서해안

을 연결하는 역할 수행

· 인천∼원주∼강릉축, 군산∼전주∼대구∼포항축, 남포∼평

양∼원산축의 3개 축으로 구성

- 세부적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교통망에 30

분 이내 도달 가능하도록 함



구 분 보도자료
배 포 일 10. 2.

매수

(표지 포함 )
2매

보도일시 1 0. 8

논문발표

장소 /시간

국정개혁 대토론회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

시간 : 10월 9일 9:30-18:30

담

당

朴讚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354- 2179

사회보장개혁과 사회안전망

1. 정부의 내년도 실업대책 효과 여전히 불투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가 99년도 실업대책으로 제시한 공공

근로사업 등 사회안전망 확대방안이 전체실업자의 약 43%만을 보

호하는데 그쳐 실업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

망하며, 사회안전망을 통해 사회안정 등 실업대책의 효과를 얻기위

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정부가 제시한 173만명에서 42만명이 추

가된 215만명으로 확대하고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는 자활보호대상

자에게는 생계비를 대여해주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수를 지

금보다 2배정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2. 개발도상국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세출중 보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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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재정 비율이 약 10.6% ( 96)로 선진국 수준의 1/ 3에도 못미치는

것은 물론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등 90년대에 OE CD에 가입한 개

발도상국 수준의 1/ 2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향후 보건·사회보장지

출을 매년 30%씩 증가시켜야 2003년도에 가서 위의 개발도상국 수

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자 보호 및 향후 5∼6년간 지속될 고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립이 가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 사회안전망 확충과 기초생활보장선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번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사태로 우

려되는 파업·집단행동 등 사회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위해서

는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정부가 완전히 보

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사회안전망은 인

간생존에 필요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이번 대

량실업사택를 맞이하여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적정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선언 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실직시에도 기초생계보장을 받게되어 구조조정의 고통을 견딜수 있

다고 안심시킬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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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대책의 종합조정기구 설치 시급

현재 실업대책은 노동부, 복지부, 행자부 등 여러부처에서 담당

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 부처별 의견조정 및 행정협조가 잘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비효율성과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

다. 즉, 시간지연, 예산낭비, 프로그램 조정의 어려움 등에 의해 실

업예산자원 고갈의 위험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

을 위해 실업대책을 범 정부차원에서 총괄 기획·평가·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연구

자들로 구성된 실업대책기획평가단으로 하고 그 역할은 새로운 실

업대책 개발과 실업대책 우선순위 재검토,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방

식의 개선방안제시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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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방향

설 광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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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우리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한국

경제가 새롭게 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면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야 하는가?

첫째, 경제구조를 내실화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배어있는 양적

팽창과 성장위주의 사고에서 탈피하고 질적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함.

둘째,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함.

셋째, 경제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보장되어 도덕적 해이를 극복해야 함.

넷째, 개방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적응성을 향상시켜야 함. 제도와 관

행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개선해 나가야 함.

－ 이와 같이 경제를 내실화하고 창의성 공정성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운영의 틀을 어떻게 짜야 하며 경제구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

어져야 하는가?

－ 우리는 시장의 활성화, 정부규제의 완화, 개방화, 공정한 규칙의 정립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이익추

구행위가 최대한 보장되고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자율과 책임을 확대

정부규제의 완화는 진입제한의 완화와 인허가 요건의 객관화에 중점

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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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고 사회의식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균등과 경쟁의 공개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평한 규칙을 확립 시행해야 함.

－ 이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적 틀인 민주주의와 시장경

제를 병행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역동적인 개방형 복지사

회로 거듭 태어나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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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 경제질서와 정치 사회질서는 상호간에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동시에 발전시키지 않

고서는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약속할 수 없음.

정치 사회 전반에 민주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정경

유착과 관료주의에 의한 부패와 지대추구행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

게 되고 진정한 시장경제가 자리잡을 수 없음.

－ 우리가 그 동안 수없이 경제개혁을 요구해 왔지만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은 것은 정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갖는 상호연관성을 등한시 하였

기 때문임.

－ 국민의 참여, 법의 지배,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주의

는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국민의 참여에 기초한 민주적 합의는 체제를 안정시킴으로써 지속적

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제공함.

민주주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치권력의 남용

을 차단함으로써 자율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함. 민주

적 사회 환경은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혁신적 사고와 모험정신을

장려함으로써 질적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함.

－ 한편 시장경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

장되고, 개인의 선택에 대한 보상이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며,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체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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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

투명한 경쟁여건이 갖춰져서 각자가 자기책임하에 자신의 능력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 그런데 시장기능은 두 가지 힘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음.

하나는 정치권이나 관료의 부당한 영향력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내부

에서 생성될 수 있는 독과점과 각종 경쟁제한 행위임.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자유, 경쟁, 책임이라는 시장경

제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함.

－ 우선,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는 정치권과 관료의 힘을 제어하는 것은 국민

의 참여가 제도화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통하여 이룩할 수 있음.

－ 독과점과 각종 경쟁제한에 의한 시장기능의 왜곡은 공정거래 관행의 정

착, 진입 퇴출장벽의 제거 등을 통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음.

이러한 경쟁질서의 확립은 정부의 기본임무임. 더욱이 현재 우리의 경

우에는 많은 부문에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므

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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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부의 역할 재구축

－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 정부가 방관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님. 더욱이 지금과 같이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정부는 시장의 형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이는 시장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시장질서의 형성을 촉진하고 보호하

는 행위로 인식되어야 함.

질서 있는 경쟁체제는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는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경기규칙을 정비

하고 이 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함.

즉 정부는 법과 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함.

－ 경제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정부의 선도적 역할은 중

요함.

도덕적 해이의 만연, 이익집단의 저항, 재원의 부족 등 개혁의 장애요

인을 선도적으로 극복할 주체로서 정부는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제도

를 정비하는 한편 재정 및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스스로 효

율성을 강화하고 고통분담을 선도해야 할 것임.

－ 또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증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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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장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도입된 사회안전망이 역으로 복

지병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함. 정부

는 일할 동기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 한편 시장경제의 틀을 갖추려는 정부의 노력은 자칫하면 과거와 같이

개입하는 정부, 군림하는 정부, 비대한 정부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그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정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정부는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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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제정책의 대전환

－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과 경제질서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

루기 위해서는 자유와 정의 그리고 효율이 중시되어야 함.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은 개인의 행복추구와 사회질서 유지를 조화

시켜 나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제발

전의 원천임.

정의는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정의의 원리가 결과의 형평성에만 초점

을 맞추게 될 경우 복지병 등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음.

따라서 정의의 원리는 사전적인 기회의 균등과 절차의 공정 투명성에

바탕을 두어 효율의 원리와 조화를 이뤄야 함.

－ 새정부는 이러한 실천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설정함

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임.

1. 경제적 자유의 보장과 엄격한 자기책임

－ 새로운 경제정책의 기본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책임의

원칙임.

법치주의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지난날의 우리 여건에서 정

부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

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행정편의주의가 성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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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부문을 규제하는 것은 자유와 시

장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위험이 높음.

실제로 정부의 보호와 통제를 양대 축으로 하는 과거의 관치경제는

부정부패,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를 낳았으며, 경제위기를 촉발한 근본

원인이 되었음.

－ 따라서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법과 제도,

기구를 개혁함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신장하는 데 진력해야 함.

－ 그리고 각 경제주체에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자신의 선택과

행위가 낳은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할 것임.

2. 시장경쟁을 통한 보상

－ 개인의 경제행위에 대한 보상이 친소관계나 결과평등주의보다는 시장에

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함.

경쟁은 활성화되어야 하며, 보상은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야 함. 따라

서 정부는 인허가 제도의 자의적 운영, 관치금융에 의한 대기업 과잉

대출 등 경쟁을 제한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는 각종 규제와 담

합행위를 철폐시켜야 함.

3. 모든 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원칙

－ 정부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세습하는 데서 생겨나는 폐해를 최대한 줄이

고 모든 개인이 균등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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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특혜와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균등한 기회보장을

제한하는 각종 장벽을 철폐해야 함.

다만 사전적 기회 균등이 필요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보상은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함.

4. 내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시장개방

－ 내 외국인의 차별이 없는 개방형 경제를 만들어야 경쟁도 활성화되고,

선진기술과 경영기법도 더 많이 도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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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제구조의 전면적 개혁

1. 공공부문의 개혁방향

－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은 정부부문에서 시작되어야 함. 정부부문부터 개

혁하지 않고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음.

－ 현재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

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체제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함.

규제완화는 담당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부정부패의 소지를 없앰.

또한 정부의 불필요한 기능을 과감히 축소 철폐하거나 민간에 이양함

으로써 정부의 몸집을 줄여나가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함.

반면 환경보호, 금융 건전성 감독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시장의 실패

를 교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은 강화함.

－ 예산체제는 통제중심에서 결과중심으로 전환

재정지출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평가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성과개념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

이는 한편,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을 확대하여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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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개혁은 관료제의 타성으로 인해 부처의 자발적인 개혁에는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추진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강력한 의지, 그리고 일관성 있게

추진이 중요

－ 공무원사회에도 경쟁원리가 대폭 수용되어야 함.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면에서는, 중간관리층 이상을 주로

고시를 통해 일률적으로 충원하는 현행 방식을 지양하고, 직위의 성

격에 따라 최적의 업무능력을 갖춘 인물을 경쟁적으로 충원하는 개방

형 체제로 전환. 또한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결정

하는 연봉제 도입도 확대

－ 조직운영면에서는, 각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더 잘

하는 분야는 민간기업을 통해 주문하는 외주방식(outsourcing)도 확대

－ 또한 행정기관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구분하여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기관장에게 예산 인사 조직관리상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성

과에 따라 책임지게 하는 제도를 도입

－ 공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는 공기업은 과감하게

민영화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도 경제

사회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는 폐지 또는 축소하고 민간경

영이 더 효율적인 분야는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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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구조조정

－ 우리 금융산업이 후진성을 보이게 된 것은 돈 장사를 해야 할 금융기

관이 상업적 베이스에 입각하여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

였기 때문임.

－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산업이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여 기업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회생이 가능한 금

융기관에 대해서는 증자 또는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시켜 나가야 함.

또한 금융기관이 지금까지 산업정책의 담당자역할에서 영리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함.

아울러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함.

－ 금융시스템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과감

히 정리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금융기관의 주주 경영진 채

권자 등이 적정하게 부담토록 하는 손실부담의 원칙을 확립해야만 금융

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음.

또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방안(contingency plan)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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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금융구조조정은 대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기업의 부실화 정도가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고 최근의

경기침체로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실대기업

의 퇴출지연이 향후 금융구조조정의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향후 금융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자산디플레 및 높은 실질금리의 지속은

금융구조조정의 진전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음을 유의함.

－ 현단계에서 금융구조조정의 최우선과제는 총체적 자본잠식사태인 은행

권의 자본을 조속히 재구성하는 것임.

따라서 부실기업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등

의 금융감독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채권은행이 잠재부실을 조기에

정리할 유인을 제공하고 잠재적 부실채권규모와 금융구조조정 비용을

재산정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재정자금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납세자의 부담최소화를 강조한 나머지 구조조정이 미진한 채로 일단락

될 경우 궁극적인 비용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음.

만약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다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업재

원과 여타부분을 줄이고 재원을 재배분함으로써 금융을 조기에 정상

화시키는 것이 보다 빠른 실업대책이란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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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구조조정

－ 현재 기업구조개혁은 5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여건 정지작업은 그 동안 상당부분 이루어지

고 있음.

－ 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진입은 자유로운데 퇴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원이

효율적인 기업으로 이동하지 않고 파괴적인 경쟁만이 전개될 뿐임.

－ 현 단계에서 재벌의 선도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금융 및 노동부문의 구

조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재벌의 부실계열사를 정리함에 있어

서 장애요인을 조속히 제거해 줄 필요가 있음.

퇴출의 제약요인인 상호지급보증 문제는 보증계열사의 주식으로 대위

변제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한편,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하고 대출금을 회수함으로써 부실계열사를 조기에 퇴

출시켜야 함.

그리고 합법적인 정리해고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벌의 구조조

정을 촉진하여야 함.

－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부실정도가 극심하여 회생가능성이 없

는 기업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퇴출시키고 WORKOUT도 기업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

M&A시장이 낙후된 우리 상황에서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서

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부실기업퇴출 및 대출금의 주식전환 등이 현

실적 대안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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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는 채권은행들이 기업퇴출에 따른 부실채권의 발생부담을

우려하여 부실기업을 오히려 구제하려는 유인이 상존함. 따라서 이러

한 왜곡된 유인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감독권을 활

용한 감시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 및 자본금증자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함.

－ 그리고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부실기업을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은행들이 거래기업의 부실 여부를 판정하여 부실화된 기업을 시장에

서 퇴출시키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의 하나로 자리잡아야 함.

4. 노동시장의 개혁

－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의 활력

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함.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기업들은 경쟁력을 회복하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며, 그 결과 경제전체가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됨.

－ 이제는 고용안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한 직장에서 평생근무하는 정태적

인 직장안정 의 개념에서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동태적인 고용안정 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근로자의 능력개발노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 체

제를 만들어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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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장상황변화에 따라 노동투입이 탄력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제 계약직근로제 시간제취업 재택근무제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를 위한 개혁은 노사정이 서로 설

득하고 양보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가면서

추진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음.

－ 임금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함.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연령이나 직위가 아

니라 개인의 성과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성과급 위주의 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유도

하는 한편 임금제도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퇴직금제도, 연월차제도 등

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산업구조 및 기술수준의 변화로 인해 노동형태에 대한 수요도 다양해지

고 그 변화속도도 역시 빨라지고 있음.

이러한 노동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노동공급 기반을 튼튼

히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노력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임.

5. 노사관계의 재정립

－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기업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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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국경없는 세계경쟁 시대에는 노동자와 기업은 이해공동

체이자 운명공동체로서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경쟁에서 같이 뛰는 동반

자 관계임.

따라서 참여와 협력에 바탕을 둔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일이

야말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유일한 전략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 당사자간의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

－ 정부는 개별사업장의 노사교섭에서 당사자의 자율교섭을 보장하고, 교섭

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교섭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함.

노사간의 자율적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노사분규를 신속히 중재할 수

있도록 중앙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기구의 인

력도 관료보다는 법률전문가와 노사관계전문가를 충원하여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고해 나가야 함.

6. 실업대책의 재조명

－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에 그 근본원인

이 있으므로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건

강하게 만들어야 실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실업을 억제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미룰 경우 우리 경제는 더 큰 부

담과 비용을 치루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대량실업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

업에 따른 사회적 고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노사분규의

확대 등 사회적 저항이 증대되어 오히려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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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함.

이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과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수출 및 벤처기업의 창업촉

진,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등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근원

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함.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지난

8월 제2차 추경예산을 포함하는 10조 2천억원 규모의 수정된 실업대책

을 발표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그러나 실업대책이 단기간에 수립되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일부사업의

효과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먼저 실업발생의 억제를 위한 정부지원의 우선순위상에 문제가 있음.

예를 들면 금융경색에 의한 실업발생을 억제하는 데 우선순위가 주어

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출연재원은 적게 배정하여 조기에

소진된 반면, 경제여건상 자금수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기업의 해

고회피노력지원에는 재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현상

이 나타나고 있음.

한편,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대상사업이 충분한 검토없이 단순한 자금

살포형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의 실효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재원의 낭비와 함께 비효율

적인 실업대책이란 지적이 제기됨.

－ 실업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경제구조조정의 우선적 실행을 통한 조속한

경제회복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하며, 사회안전망확충 등에 의한 실업대책

은 보완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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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업대책은 사회안전망의 한 구성요소일 뿐이데, 이것이 부처

의 권한과 연계되어 지나치게 확대재생산 되어서는 안됨.

따라서 실업대책의 우선순위 문제나 중앙부처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관련기관간의 시책추진 과정에서 원활한 협조

와 조정을 위한 통합적인 실업대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적 고통은 실업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취약

계층에게 파급된다는 점과 실업의 장기화로 인한 생활보호대상이 증가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보호사업의 확대를 염두에 두어야 함.

그리고 사회안전망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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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개혁

지 동 현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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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시각

1. 개혁의 목표

－ 금융개혁의 목표를 금융위기의 조속한 해결과 금융위기의 재발방지에

두고 정부는 현안문제의 해결과 함께 제도보완을 추진

－ 금융기관이 자금중개 및 위험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금융의 전략산업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금융의 전략산업화를 금융개혁의 실행목표로 상정하고, 금융의 전

략산업화가 달성될 수 있는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비전을 도출

－ 금융의 전략산업화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가능하고, 금융산

업의 경쟁력 제고는 금융산업내 과잉공급 및 과당경쟁이 해소되어 금융

기관의 수익성이 향상되어야 가능

－ 과잉공급의 감축은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및 금융기관간 합병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통합(consolidation)으로 가능

과당경쟁의 해소는 선도 대형금융기관과 전문형 중소형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가능

2.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비전

－ 선도금융기관 역할을 하는 소수의 대형금융기관과 고객별, 상품별, 지역

별로 특화된 다수의 중소형 금융기관으로 산업구조가 이분화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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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개의 선도은행과 전문형 은행으로 양분화

종금업 자체가 소멸되어 종금사는 은행 혹은 증권사로 전환

증권산업에서는 선도 증권사가 탄생하는 한편 나머지 증권사는 니치

마켓에 특화

투자신탁산업에서는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로 전환되는 한편

신설 증권투자회사가 급증

보험산업에서는 생보사간 통합과 함께 생 손보사간 통합도 예상되고,

방카슈랑스가 탄생

지역금융기관에서는 농수축협 조합간 통합을 비롯하여 대형 상호신용

금고의 은행 전환

－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초과수요현상이 해소되고 장기금융시장이 활성화

될 전망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한 동안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

로 전망됨에 따라 자금시장 전체의 수요가 감소될 예상

장기금융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어온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금

융제도의 불안정 등이 해소되어 장기금융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

로 전망

－ 금융위기를 극복하면 자본시장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달성할 예상

주식시장에서는 상장주식의 수와 거래량이 급속히 증가

채권시장에서는 장단기 국공채, 지방정부채, 회사채, 부동산 대출담보

부증권, 대출채권의 매각 등 금융상품들이 만기별, 금액별, 위험별 발

행기관별로 다양화되어 활발하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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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는 금리선물,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스왑

등 다양한 상품과 그로 구성된 펀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이러한 금융상품들의 거래는 조직적으로 취급하는 각종 거래소가 완

비되고, 장외시장을 통한 거래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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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문제점

1. 해외여건 및 외국인 반응

－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장 불안이 상존하는 가운

데 러시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주가, 통화는 물론

선진국의 주가마저 폭락세를 보임에 따라 세계적 금융공황의 조짐

신흥시장에서의 투자손실에 대한 우려로 국제적 대형 금융기관들의

주가가 급락하여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공급을 하기 어려운 상

황이므로 향후 외자도입에 차질이 예상

－ 외국인들은 정부의 금융개혁의 방향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금융개혁의 추진속도와 범위에 대하여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

신속한 부실채권의 정리와 은행권 정상화를 위한 외자도입이 급선무

라고 지적

정부가 부실채권의 규모를 과소 평가하고 있어서 금융구조조정에 필

요한 재정자금을 충분하게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2. 금융개혁의 중간평가

－ 그 동안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준비미흡, 투명성부

족, 실적부진으로 요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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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미흡: 5개 은행 퇴출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 퇴출이 강행되고, 그

결과 집단이기주의 등 반발에 대한 정치적 고려때문에 원칙이 흔들리

는 경우가 있었음.

투명성 부족: 금융기관의 실사 및 경영개선계획 평가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구조조정이 강행됨으로써 객관성에 대한 시

비의 소지가 있었으며, 평가 종료 후 발표가 지연됨으로써 정치적 고

려에 의한 형평성 침해 시비가 일어날 소지를 제공했음.

실적 부진: 사후에 드러난 구조조정 규모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

였으며, 비교적 많은 기관이 퇴출된 종금사의 경우조차도 당초 거의

모든 종금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차 퇴출대

상이 적었기 때문에 2∼4차에 걸친 추가 퇴출이 불가피하였음.

－ 특히 은행 및 리스사의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최근 러

시아의 지급불능사태에 따라 추가로 부실이 우려되는 일부 금융기관들

에 대해 사전 고려가 부족했던 점 등으로 현재까지의 금융구조조정은

다소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되며, 추가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정부 주도로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치금융에 대

한 비판을 지나치게 의식함으로써 상당수의 부실금융기관이 퇴출대상

에서 제외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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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구 분 구 조 조 정 내 용 비 고

은행

2개은행 국유화 후 민영화 추진
서울, 제일

5개은행 퇴출 (P&A방식)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북
은행합병결정 3건
상업+한일, 보람+하나, 국민+장신
추가합병 2∼3건 논의중

종금

14개 종금사 인가취소
1차 10개사 : 경남, 경일, 고려, 삼삼, 신세계, 청솔,

쌍용, 항도, 신한, 한화
2차 2개사 : 대구, 한솔
3차 2개사 : 삼양, 제일
4차 2개사 : 새한, 한길

한아름 종금 설립 가교종금사

리스

10개 리스사 퇴출 결정
대구, 중앙, 서울, 중부, 광은, 동남, 동화, 대동, 부산,
신보

퇴출 결정만

되고 구체적인

조치 없음.

한국리스여신 설립 가교리스사

증권

2개 증권사 퇴출
동서, 고려

도산

4개 증권사 경영개선명령
SK, 쌍용, 장은, 동방페레그린

9월까지 자구계
획 제출후 12월
까지 퇴출 여부

결정

투신
2개 투신사 퇴출
신세기, 한남투신운용

보험

4개 생보사 3개월 영업정지
국제, BYC, 태양, 고려

7개 생보사 정상화계획 보완 및 이행계획서 제출
조선, 국민, 태평양, 한덕, 한국, 두원, 동아

7개 생보사 및 2개 손보사 이행각서 제출
생보 : 한일, 신한, 한성, 대신, 동양, SK, 금호
손보 : 해동, 동부

지역

금융

신용관리기금의 경영지도 및 관리대상 포함

48개 신용금고
15개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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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3월말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요주의 여신 이하 부실채

권의 규모는 약 118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정부는 발표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86조원, 증권 보험 종금 투신 금고 등 비은행권

의 부실채권이 32조원으로 추정되며 6개월이상 이자지불이 연체된 악

성 부실채권이 68조원, 요주의 여신은 50조원으로 추정

－ 정부는 118조원의 부실여신중 정리대상 채권을 100조원으로 가정, 이중

절반(회수불가능 부분)은 금융기관이 상각처리하고 나머지 50조원(회수

가능 부분)을 금융기관의 자체매각 및 성업공사의 매입을 통해 정리할

예정

50조원에 달하는 상각처리는 대손상각충당금 및 정부의 증자지원, 자

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

－ 부실채권정리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점은 정부가 부실

채권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고,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각 실적이 미미

하다는 것임.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부실채권 규모는

182조원 내외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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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방안

1. 현안문제 해결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 생존가능성이 낮은 부실금융기관이 정리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는 한

금융경색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여 그 결과 경기회복이 지연되

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

경기회복이 지연될수록 부실금융기관 정리비용은 증가

부실금융기관이 정리되지 않으면 부실금융기관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

려운 개인고객이 선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

－ 금융개혁에 투입할 예정인 64조원의 재정규모를 확대하거나 확대가 불

가능한 경우 재정의 사용을 예금수취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재정투입의

효과를 최대화시킬 필요

일시적 봉합방식의 부실금융기관 정리는 금융기관 경영정상화에 실패

하여 국민부담을 증대시키는 결과 초래

－ 정부는 국내금융기관의 자본확충(recapitalization)과 통합(consolidation)

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지

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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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보완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 정부의 역할은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위

험을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여 금융위기를 예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수요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향유토록 하는 것이므

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간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개별 금융기관의 능력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넓은

업무영역에서 경쟁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집단적인 부실화가 초래

되어 결과적으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금융기관간 경쟁촉

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촉진과 건전성 위주 감독이 병행될 필요

－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대형은행을 구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즉, 금융시

스템 전반에 걸친 위험을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결국 납세자가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세자보호 차원에서도 정부는 안전하고 건

전한 은행제도가 유지되도록 금융기관을 감독할 필요

적기시정조치(PCA)를 가동시켜 도산은행의 정리비용을 최소화할 필요

－ 회생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자력갱생지원을 받는 은행이 더욱 부실화되어

최종적인 정리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원대상은행에 대해 면

밀한 감시와 감독을 할 필요

－ 금융기관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위주경영을 할 수 있도

록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한 간여를 최소화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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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권한이 강화되고 시장원리에 따른 경영이 가능토록 할 필요

－ 정부는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경쟁력 결정변수중

외부요인인 거시경제환경, 금융제도 및 감독 규제, 금융기관의 경쟁구조

등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

거시경제환경: 일정한 수준의 장단기금리 차이가 나는 금리구조를 형

성시켜 금융기관 예대업무의 수익성을 제고

금융제도: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선

하고, 회계 및 공시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강화

경쟁구조: 금융기관간 과다경쟁으로 공멸하는 경쟁구조로부터 선도 금

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정경쟁구조로 개편

－ 금융기관이 영리기관으로 재탄생하여 수익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치금융을 청산할 필요

금융기관의 인사 및 자금운용 등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원리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영이 가능케 하면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

제가 확립되어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달성될 가능성

－ 이윤동기에 따라 금융기관이 경영될 수 있도록 주주의 경영참여와 감시

기능을 제고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필요

주주의 대표권이 아무런 제약없이 발휘되도록 비상임이사회제도를 개선

경영층의 급여를 주가에 연동시키거나 스톡옵션제도를 채택하여 주주

가치 최대화를 위한 경영을 실천토록 유인

주주를 비롯한 시장참여자의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경영에 대한 공

시를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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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자에 대한 정보생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

력 구조를 정비하도록 유도할 필요

대출심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심사역제도를 정착

신용정보 관리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차입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

3. 정책의 우선순위

－ 현안문제 중 가장 중요한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권의 정리에 소요되는

재정자금의 규모가 87조원 내외에서 119조원 내외로 추정되므로 재정투

입의 우선순위를 금융개혁에 둘 필요

－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는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부

가 추정한 부실채권의 규모는 종래기준이어서 111조원에 불과하지만, 수

정기준과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부실채권 규모는 126조원, 160조원으로

증가(표 2 참조)

〈표 2〉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
(단위: 조원)

종래기준
1)

수정기준
2 )

국제기준
3 )

요주의 여신

고정이하 여신

61
50

70
56

90
70

합계 111 126 160

주: 1) 요주의 3 6개월 연체, 고정 6개월 이상 연체(1998년 6월 30일까지 시행)
2) 요주의 1개월 이상 연체, 고정 3개월 이상 연체(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중)
3) 연체뿐 아니라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능력까지 고려하여 여신건전성 분류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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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이하여신의 손실률을 60%, 요주의여신의 손실률을 10%, 그리고 부

실유가증권 손실률을 75%로 가정하면 부실채권 및 부실유가증권 보유

에 따른 은행권 손실규모는 43조원에서 58조원에 달함(표 3 참조).

〈표 3〉 은행권 손실규모

(단위: 조원)

종 래 기 준 수 정 기 준 국 제 기 준

부실여신 손실1)

부실유가증권 손실2 )

36
7

40
7

51
7

합계 43 47 58

주: 1) 고정이하 여신 손실률=60%, 요주의 여신 손실률=10%
2) 부실유가증권 9조원 중 7조원을 손실로 가정

－ 자기자본과 충당금을 더한 수치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은행권의

순자산가치는 - 11조원에서 - 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표 4 참조).

〈표 4〉 은행권 순자산가치
(단위: 조원)

종래기준 수정기준 국제기준

자기자본+대손충당금
손실

32
43

32
47

32
58

순자산가치1) - 11 - 15 - 26

주: 1) 순자산가치= 자기자본+대손충당금-손실

－ 은행권 증자지원액과 부실채권매입액을 합하여 산출한 구조조정에 필요

한 재정자금의 규모는 64조원에서 87조원에 달함(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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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은행권 소요재정규모
(단위: 조원)

종래기준 수정기준 국제기준

증자지원액1)

부실채권매입액2 )

44
20

48
23

59
28

합계 64 71 87

주: 1) 증자소요액= BIS 8% 충족 자본규모-순자산가치
2) 부실채권 매입액= 고정이하여신 40%

－ 이같은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은행권 구조조정비용은 35조원에서

5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표 6 참조)

〈표 6〉 은행권 소요비용 규모
(단위: 조원)

종래기준 수정기준 국제기준

매몰원가1)

이자비용2 )

11
24

15
26

26
32

합계 35 41 58

주: 1) 매몰원가 = -순자산가치

2) 이자비용 =
5

1

소요재정 0 . 1
( 1 + 0 . 1) i (10% 이자율 가정)

－ 한편 은행권 구조조정비용에 재정자금을 위와 같이 투입하는 경우 재정

적자부담은 6.4조원에서 12.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표 7 참조)

〈표 7〉 은행권 재정적자 부담 규모
(단위: 조원)

종래기준 수정기준 국제기준

금리 10%
금리 12%
금리 14%

6.4
7.6
8.9

7.1
8.5
9.9

8.7
10.4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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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권 규모에서 은행권이 전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 내

외이므로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매년 8.7조원에서 16.5조원의 이자비용이

예산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

－ 금융개혁에 따른 재정적자부담은 GDP대비 1.9%에서 3.7%에 달하므로

금융계획 이외에 실업구제나 경기부양에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부족하

므로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금융개혁, 실업구제, 그리고 경기부양의 순

서로 설정하여 재정투입의 효과를 최대화시킬 필요

－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부양에 재정을 과다투입함으로써 금융개혁

에 충분한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 경기부양과 금융개혁 모두

실패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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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기업구조조정과 경제효율성 제고

이 영 세 김 용 열

산 업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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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시각

1. 기업구조조정의 목표: 무엇을 위한 구조조정인가

－ 우리나라 기업은 과거 고도성장기간 동안 관치금융과 정경유착하에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란을 자초하기에 이르렀음.

－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 제고시키기 위한 필수

적이고도 불가피한 과정이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또한 구조조정은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시장기능

을 제대로 작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2. 기업구조조정과 정부의 역할

－ 기업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제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함.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구조조정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

－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은 과거의 누적된 문제를 풀고 제도적

틀과 게임의 룰을 만듦으로써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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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워크 아웃, 빅딜과 같은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규범제정자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선진

화,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함.

3. 기업구조조정과 산업정책

－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해당산

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의미에서 산업정책의 일환임.

－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정책은 몇 가지 점에서 종래의 산업정책과 차이가

있음.

종래의 산업정책은 정책대상이 산업단위인데 비해 현재의 기업구조조

정은 그 정책대상이 기업 특히 대기업집단을 단위로 함.

종래의 산업정책은 동태적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

표로 하고 있는 반면 현재의 기업구조조정정책은 재벌구조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름.

종래의 산업정책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각종 금융, 조세지원 등

지원적 성격이 많았으나 기업구조조정정책은 경쟁촉진에 주안을 두고

규범과 게임의 룰 정립을 통해 제도적 틀을 확립하려는 성격이 많음.

－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기업구조조정은 산업정책의 진화과정

에서 필연적인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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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정책간의 문제

가.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

－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부문뿐만 아니라 금융, 노동,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함.

－ 그 중에서도 금융은 기업부문과 밀접히 연관되어 기업의 부실이 금융의

부실로 연결되고 금융의 구조적 문제가 기업의 구조적 문제가 되었음.

－ 따라서 문제의 본질상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모두 한꺼번에 해

결하여야 하나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동시병행하였을 때 따르는 문

제가 많음.

기업구조조정은 최대 이해당사자인 채권은행단에 의해 유도되어야 하

나 은행들이 또한 구조조정대상이 될 정도로 부실화되어 있고 기업

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

금융기관과 기업을 동시에 구조조정을 하게되면 많은 재정적 비용부

담도 불가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음.

정치적으로나 대내외적으로 처한 상황으로 보아 많은 시간을 끌면서

구조조정을 할 여유가 없음.

깊고 짧은 구조조정이냐 얕으나 긴 고통을 감내하는 구조조정이냐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선택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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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경쟁력이 생겨 장기적으로 경제가 활

성화되나 단기적으로는 일견 상호 배치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은 상호보완적일 수 있음.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제한적인 경기부양은 수술환자가 수술중 수혈이

필요한 것처럼 필요함.

조정과정에서 공급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수요가 위축되어 건실한 기

업조차 도산위험이 생겨 구조조정의 본래 목적에 상치될 수 있음.

금융구조조정과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경색이 발생하고 필

요한 자금이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구조조정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남.

－ 따라서 필요한 신용공급과 제한적인 경기부양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구조조정과 실업

－ 구조조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전제로 하는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전제로 할 때 구조조정은 많은 실업을 양산하게 될 것임.

사회보장장치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실업의 발생은 자연스러울 뿐만 아

니라 경제의 완충역활과 함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게 됨.

－ 사회보장장치가 잘 구축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의 경제적 역할

이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지연시키는 역

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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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함께 사회보장장치 마련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우리나

라는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실업대책 및 실업자 구제를 위

한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지불해야 하는 이중적인 비용이 들게 됨.

라. 구조조정과 경제력집중

－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은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음.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있는 기업은 경쟁력없는 기업을 인수합병하

고 경쟁력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상호채무보증 금지, 불공정내부거래 방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

영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틀을 갖추기 위한 정부의 규범제정은 구조조

정을 촉진시키면서도 독과점방지 및 경제력 집중억제의 작용을 함.

재무구조개선, 부실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을 통한 은행의 기업감시기능

강화는 직접적으로 대기업집단의 독과점방지나 경제력 집중억제와 같은

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 및 방지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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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과 과제

1. 기업구조조정의 한국적 특징

－ 지금까지 우리 기업은 완전히 부실화되기 전에는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

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나 제3자의 외압에

의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또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구조개

혁에 관한 기본인프라 내지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복잡하고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함.

－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개별기업차원의 구조조정(corporate

restructuring)이 아니라 기업그룹차원에서의 구조조정(business group

restructuring)이라고 볼 수 있음.

－ 기업구조조정이 진전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업시스템이 서구식 개별기

업체제로 이행되지는 않을 것임.

기업그룹체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파생되는 부작용과 폐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기업그룹전반에 걸쳐 소유경영자가 독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우

리 기업에 있어서 총수 개인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상위기업집단의 오너들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지 않는 한 근

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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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개별기업간에 이익상충이 있는 경우에도 총수의 결심만 있으

면 시장거래를 초월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음.

2. 기업구조조정의 메카니즘

－ 기업구조조정의 메카니즘으로서 M&A시장에서의 경영권 위협이나 주식

시장에서의 가격변동 등 시장압력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메카

니즘, 독일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메카니

즘,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정부주도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메카니즘

의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음.

－ 우리의 경우 과거 정부주도 메카니즘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시장규

율이 확립되고 금융개혁이 진전되어감에 따라 M&A시장이나 은행을 통

한 민간의 자율적인 메카니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M&A 시장과 은행의 역할을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3. 부문별 추진방안

－ 재무구조 건실화, 사업구조 재구축, 지배구조 선진화, 경영투명성 제고

등의 부문별 구조조정 추진으로 경영성과나 경제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

다고 전제함.

다만 기업구조의 한 측면인 소유구조(소유분산, 소유경영분리)에 대해서

는 구조조정의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며 부실기업

정리는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43 -



가. 재무구조 건실화

－ 현재 재무구조의 건실화와 관련하여 상호채무보증 해소, 과다차입금 지

급이자 손비불인정, 부채비율 200% 축소, 부채의 출자전환(debt - equity

swap) 등이 주요 정책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음.

－ 상호채무보증의 해소는 자기능력범위를 벗어난 과다차입을 억제하기 위

한 것으로서 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며 부채

비율 감축계획을 다소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채무보증해소만은 반드

시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어느 정도 범위에서 부채비율의 감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200%라는

기준에 반드시 맞출 필요는 없을 것이며 최근과 같이 주식시장이 침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증자를 통한 부채비율 감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비불인정 조치를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는 방안

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의 자율적인 심사기능을 위축시키는 등으로 시행상의 한계가 있음.

－ 상대적으로 부실화의 정도가 덜하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금

융기관이 선별적으로 출자전환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 촉진

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가치개선작업(work- out )의 일환으로 주거래은

행의 주도적인 판단아래 채무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업부실화에 따른

손실의 최소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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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구조 재구축

－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구조 재구축 내지 소수의 핵심업종을 중심

으로 한 전문화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능이 정상화되고 시장경쟁이 치열해짐으로

써 기업 스스로 사업범위를 축소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이라는 점에서 최근 정부는 사업구조 재구축과 관련하여 업종전문화

를 유도하고 빅딜을 추진하는 등의 시책을 전개하고 있음.

－ 향후 우리 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정부정책으로 유도함에 있어서는 직접

적으로 유인을 제공하기 보다는 기업들이 변화된 여건하에서 전문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그간 관련된 법률 및 제도들이 상당히 정비되었으며 세제상으로도 여

러 가지 개선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더해 기업분할제도 및 지주회

사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통하여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조직형태의

폭을 확대해야 할 것임.

－ 일부 산업분야에 있어서 과잉 중복투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이 아닌 산업전체의 차원에서 투자조정의 문제를 신중

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과거와 같이 정부주도에 의한 산업합리화제도로 운

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업종의 기업간에 설비이전이나 사업매각을 하

는데 따르는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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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배구조 선진화

－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는 오너경영자(재벌총수) 및 이를 보좌하는 스탭조

직(기조실, 비서실 등)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도록 사실상의 이

사와 충실의무의 규정을 상법에 반영해야 함.

재벌총수가 주력기업 최고경영자로 취임토록 유도한다던가 기조실 등

스탭조직을 정리 내지 해체토록 한다는 정책방안은 불필요한 조치임.

－ 사외이사제의 시행에 있어서 그 실효성 여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얼

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일정규모 이상의 채권자나 기관투자가가 추천하는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도록 하고 선임된 사외이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이사회 구성과 운영을 개혁할 필요가 있음.

－ 소수주주권의 강화나 기관투자가에 대한 의결권 허용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서 앞으로도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라. 경영투명성 제고

－ 기업집단 전체의 결합재무제표가 객관적이고 비교가능하도록 작성되어

야 함은 물론 개별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도 더욱 제고되어야 함.

결합재무제표가 의무화되기 이전이라도 개별재무제표에 계열사간 지

급보증이나 내부거래를 완전공시토록 해야 할 것임.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는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결재무제표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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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서구기업의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지배대주주나 최고경영자에 의해 감사인의 기능이 위축되

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감사인선임위원회가 도입된 이상 상법상의 감사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또한 이미 외국에서도 그 효용이 입증되지 않은 사외감사제의 도입을

즉각 중단함으로써 쓸데없는 비용이나 노력을 생략할 수 있음.

－ 회계감사시장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감사시장의 개방을 통해 회계감사서비스의 경쟁이 촉진되고 부실감사

와 분식결산이 용인되는 풍토를 불식시킬 수 있음.

마. 부실기업 정리

－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서 부실기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퇴출

을 들 수 있음.

그간 부실기업의 선정과 퇴출유도에 관한 제도정비를 서둘러 왔음에

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실기업의 퇴출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무조건 퇴출대상이

되어야 하며 매각, 합병, 청산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

이 원칙임.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의 산정이나 퇴출방법을 둘러싸고 관련 이해당

사자간에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며 문제는 이를 어떻게 극복

하는가에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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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 퇴출제도에 있어서는 퇴출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정착되어 있음.

청산이나 파산에 이르기 전에 기업분할,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가치

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 부실채권 정리시장이 활성화되

어 있어 퇴출기업의 자산정리가 용이해지고 채권자의 부담을 덜어줌.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퇴출관련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나 소프트한 측면에

서의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며 처리에 이르는 기간을 최대로 단축함으

로써 유무형의 퇴출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함.

5대 그룹의 빅딜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중 퇴출되어야 할 부분은 빅

딜에 의해 사업이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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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방향

1. 추진원칙과 우선순위

－ 기업구조조정의 세부시책중에서 몇몇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더욱 강도높

게 그리고 예외없이 추진하되 나머지 부차적인 과제들에 대해서는 시행

상의 비중을 낮추거나 우선순위를 뒤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다만 과제 자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시급성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문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동시에 고

려하면서 정책시행의 완급을 조절해야 할 것임.

－ 지배구조 선진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

없으나 단기적인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부실기업이나 재무구조 및 사업

구조에 대한 처방이 더 우선시되어야 함.

부실기업의 조속한 퇴출은 나머지 부문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경영정상화의 차원에서 금융비용

을 낮추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수익성 위주의 사업구조로 재편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경영투명성이나 지배구조와 같은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정부

의 역할이며 과거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부실기업 정리

와 재무구조 개선에 정부가 한시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당

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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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기업의 사업구조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실기업 정리나 재무구조 개선에 비해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할 것임.

〈표〉 기업구조조정 우선순위의 평가요소

투명성 지배구조 재무구조 사업구조 부실기업

중요성

시급성

정당성

◎

△

◎

◎

△

◎

○

◎

○

△

○

△

○

◎

○

주: ◎: 상당히 해당됨, ○: 약간 해당됨, △: 거의 해당되지 않음

2. 기업구조조정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

－ 기업구조조정은 금융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음.

특히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구조 재편과 같이 과거 기업집단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조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됨.

－ 만약 기업구조조정을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병행하게 되면 경제에 미

치는 파장이 더욱 심대할 것임.

금융구조조정을 먼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시행하면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보다 경기악화요인은 줄어들겠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소요비

용은 비슷하게 됨.

－ 구조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많지만 장

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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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이 총생산성

에 미치는 효과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2000년에 가서

5.58%가 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3.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여건조성

－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여건조성은 금융구조조

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임.

－ 둘째 금융개혁과 함께 자본시장의 조속한 육성이 필요함.

자본시장에서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를 철

폐함으로써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본조달을 하는 비용을 경감시켜

주도록 해야 할 것임.

－ 셋째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요되는 공적자금을 재정자금에서 조달하

는 방법 외에 본원통화의 증가를 통하여 조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음.

현재와 같은 디플레상황에서 정부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지원

과 부실채권인수는 인플레유발효과가 별로 없을 것임.

－ 넷째 제한적이 경기부양이 필요할 것임.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하여 총수요를 조절하고 특히 증가된 통화가

금융기관에만 머물지 않도록 소비자금융을 확대해야 할 것임.

－ 다섯째 기업구조조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면서도 개혁에

대한 반발이 조직화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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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방향에 대해 범국민적 공감대와 당위성을 갖도록 마음을 모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구조조정과 개혁이 그 정당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법절차

에 맞는 것이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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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사회간접자본과 국제경쟁력 강화

이 규 방

국토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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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과 국민경제

1.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21세기는 정보와 무한경쟁의 시대

정보가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지식정보사회 시대의 도래

정보화 혁명으로 경제적 국경이 사라지게 되는 무한 경쟁의 시대

－ 충분하고 질 높은 인프라시설의 구축은 국가 경쟁력 확보의 초석

무한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은 사회간접자본 등 생산 인프

라의 효율적인 적기 공급에 바탕

21세기에는 선진 한국에 걸맞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구축이 필요

－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지향

전국 어디서나 이동이 자유로운 균등한 기회 보장, 안전을 고려한 인

본주의적 시설, 동북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등

시설건설의 전과정에서 객관적인 규칙에 의하여 자유로우면서도 공정

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 정착

2.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국가경쟁력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밑받침

' 60년대 경제개발계획에서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우선 추진한 결과,

'70∼ '80년대 경제성장에 중요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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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시화 촉진 및 국토의 효

율적 이용을 위한 기반

－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우리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수

21세기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과적 공급, 종합 물류시설의

첨단화 정보화 실현으로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 등의 제약을 극복

하고 대변혁과 무한경쟁의 국제경제여건에서 중심국가의 역할 담당

※ 네덜란드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첨단시설과 효율적인 운영시스

템을 결합한 물류체계를 구축, 유럽의 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확보

－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국제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리고 선진 물

류체계를 구축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동북아경제권의 물류 중심지로서

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부의 증대 및 국제 경쟁력 확보

－ 현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대는 매우 중요

실업자 158만명('98년 8월 현재)에 이르는 심각한 실업문제 해소를 위

하여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은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즉각적인 사업추진이 가

능하여 실업문제에 대해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직접고용창출효과는 1조원 신규투자시 약 3만1

천명(제조업 약 2만8천명, 농림수산업 약 1만8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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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족

－ 80년대 후반의 동 부문에 대한 투자부진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

은 교통혼잡 및 높은 물류비를 유발하여 경제에 부담

도로의 총 연장은 84,968km, 국도 4차선 이상 비율은 24%, 1인당 도

로연장은 일본의 1/ 7, 미국의 1/ 20

철도의 총 연장은 3,118km로서 일본의 3/ 20, 영국의 1/ 5

항만시설의 소요는 80∼ 95년 연평균 11.3%씩 증가한 반면 하역능력

은 9.1%에 그쳐 만성적인 적체현상 심화

현재 6개의 국제공항과 10개의 국내공항이 있으나 80년대 후반이후

급증하는 항공여객 및 화물수송 처리에는 역부족

총 물동량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지난 10년간 약 4배 증가하였으

나 물류체계는 매우 열악한 수준임.

물류비용은 GDP (1995년 기준)의 15.2%로 일본 8.8%보다 높음.

2. 투자재원의 부족 및 배분의 비효율

－ 향후 5년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가용재원은 최소 22조원에서

31조원, 연평균 4.4∼6.2조원이 부족할 전망이어서 별도의 재원마련대책

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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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본격화 및 광역교통시설,

치수 등 투자소요의 급증에 따라 투자소요는 약 100조원에 이를 것으

로 추정되나, 이를 위한 총 가용재원은 민자유치 포함, 최소 69조원,

최대 78조원으로 추정

－ 예산체계의 지나친 분할과 경직적

투자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 계정별로 지원사업의 내용이

규정, 사업별로도 중앙재정/지방재정 및 공사/공단의 사업주체별 재원

분담률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부처 공공기관간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 늘리기 경쟁, 연말에 불요불급

한 예산 집행, 재정능력이 빈약한 지방정부의 사업추진 부진으로 전체

투자 지연 등 사업추진의 비효율성과 자원낭비 초래

3. 사업추진상의 비효율

－ 투자가 객관성 타당성 있는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하지 않고 종종 지역

안배방식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었음.

이에 따라 애로구간에 우선 투자되지 못하고 지역균형개발차원 사업

에 집중 투자되기도 하였음.

－ 사업 계획 및 추진체계의 다기화로 인해 분산 중복 투자 초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투자 시 동일한 도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및 투자주체가 상이하여 인접구간에 중복 병행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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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및 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들로 인해 비효율 초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연차별 공종별로 분리집행 혹은 사업자체의 분리

발주, 복잡한 예산과목 절차 등 사업의 추진/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관리 및 조정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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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목표와 전략

1. 목 표

－ 개방경제를 위한 기반 구축

한반도의 전략적 관문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경제와 교류를 증대

－ 국토의 균형개발

국토 각 지역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균둥한 기회 부여

－ 국민생활의 편리성 제고

다양한 수요와 쾌적성, 안전을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

2. 전 략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양적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전국 고속간선교통망체계 구축 및 광역대도시권 교통시설 확충

쾌적하고 다양한 대중교통체계 구비 및 수자원관리시설 정비

－ 국토개발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전략 채택

국토개발축 실현을 위한 투자 도모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한반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시

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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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간접자본 시설이용의 효율화

정보화, 표준화, 전자문서화 등을 통한 시설이용의 효율화

사용료 현실화, 대중교통체계 제공 등을 통한 시설이용률의 제고

－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종합적 관리

각 운송수단간 특성별 보완성을 살리는 종합적 투자 추진

사업간 우선순위 설정 및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체계 구축

－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 유도

국제적 관행과 룰에 맞는 제도운영 및 적정한 투자수익 보장

이해당사자간 적정한 위험분담 및 규제의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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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전략

1. 국토개발 전략에 부응하는 시설 확충

가. 국토개발축 구상 및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유도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새로운 모범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균형적이며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국토개발의 비전이 필요

－ 이를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국민통합의 여건을 마련하며, 국제적으로

는 동북아 교류중심국가로 발전하는 미래의 국토골격이라 할 수 있

는 국토통합축을 구축

국토통합축은 국토균형과 국민통합, 동북아 교류중심기능 확보, 남

북통일, 한반도내 내륙과 연안지역의 통합, 대륙과 해양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함.

국토통합축은 3개의 연안축과 3개의 내륙축으로 구성

－ 연안축은 대륙지향적이고 해양지향적인 국토개발을 지원하며, 동북아

경제권과 통일후 남북국토 통합을 추진하는 기반

환황해축(목포 광주∼군산∼인천∼평양∼신의주), 환동해축(부산∼포

항∼동해∼원산∼청진∼나진 선봉), 남해안축(목포∼광양∼진주∼부

산)의 3개 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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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토통합축 구상

－ 내륙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내륙으로 확산시키고 동서해안을 연결

하는 역할 수행

인천∼원주∼강릉축, 군산∼전주∼대구∼포항축, 남포∼평양∼원산

축의 3개 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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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축의 기능을 원활히 작동시킬 수 있는 기반요소인 국가기간교

통망은 국민과 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

－ 국민을 위해서는 신속 안전하며 편리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를, 기업

을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율형의 교통체계를 구축

－ 이를 위하여 전국 교통망을 반일생활권으로 하여 모든 이에게 균등

한 기회를 부여하며, 고속 대량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을 확보

하고,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인본주의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시장

개방을 통한 동북아 중추기능을 확보하는 등「국민의 정부」의 주요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함.

세부적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교통망에 30분 이내

도달 가능하도록 함.

－ 간선도로망은 2011년까지 구축할 남북 7개축과 동서 9개축의(7×9)격

자형 체계를 바탕으로 2002년까지 고속도로를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확충하고, 4차선 이상 국도비율을 40%로 높임

－ 철도는 고속철도를 단계적으로 건설하며, 2011년까지 서해안과 동해

안의 남북 2개축에 약 792km, 동서 3개축에 960km를 건설

날일자(日)형 고속화철도망 구축과 대륙횡단철도와의 연결

－ 항만은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의 해양 대륙

진출입 관문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중추공항(Hub)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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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기간교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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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화물터미널, 유통단지 등과 같은 물류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전국

적인 물류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을 도모

－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다양한 용수원을 개발하고, 중규모 다목

적댐 건설과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나. 단기우선사업

시급한 우선사업의 선정기준

－ 국민의 정부 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효율성 및

균형 개발을 만족해야 함.

도로부문

－ 간선고속도로의 신속한 신설 확장사업 추진

서해안고속도로 353km, 서울외곽순환선 92km 등의 신설

원주∼강릉 125.8km, 하남∼호법 40.7km 등의 확장

－ 도시우회도로의 집중투자로 간선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

철도부문

－ 호남선 복선화사업(송정리∼목포) 70.6km, 중앙선 복선전철화(용문∼

원주) 44.1km, 경부선전철화(천안∼부산) 347.4km 등

항만부문

－ 국제모항으로서 부산항과 광양항을 건설하여 동북아 각 지역으로의

활발한 환적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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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항은 남해 및 대전∼진주고속도로와의 배후연결교통망 우선 확충

항공부문

－ 동북아 Hub공항의 기능확보를 위해 인천 국제공항을 2000년 말 개

항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

－ 기존 공항의 안전개선을 통해 국민생명보호라는 인본주의적 사업추진

물류부문

－ 유통단지를 중심으로 한 물류거점시설 확충

－ 추진중인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유통단지와 통

합하여 6개 권역별로 물류거점시설을 개발

수자원부문

－ 단기적으로 2001년 용수부족에 대비하여 현재 추진중인 7개의 다목

적 댐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 기타 사업들은 중장기 사업으로 국가계획의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2. 동북아 교류중심지 형성

국민의 정부 가 추진하는 개방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대외 지향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함.

－ 특히, 역동적 발전이 예상되는 동북아지역에서 우리나라가 갖는 지리

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적 물적 정보교류의 관문이 될 수 있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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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중심지화 전략은 한반도 분단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이전과 이후

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통일이전에는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가 동북아의 물류센터(Regional Logistics Center)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부산 광양항은 동북아 거점항만이 될 수 있도록 항만시설 확충하고

자동화

동아시아 국제해상운송 기간항로를 카요슝(대만)∼고베(일본)∼북

미"노선에서 카요슝(대만)∼부산 광양(한국)∼북미"노선 위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황해권과 환동해권, 일본 남부지역과 부산·광양

항간에 효율적인 피더(feeder )항로를 개발

특히 부산항과 광양항 간에는 화물전용의 지능형 도로를 건설하여

양대 거점항만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

－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초에 예정대로 개항하여 동북아 중심공항 역

할 수행

공항운영전략 수립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물류 등 공항기능 보완시

설을 배치하여 공항경쟁력을 제고

특히 외국항공사 유치촉진을 위하여 항공자유화협정(open skies

agreement )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함

－ 도로와 철도는 항만과 공항, 산업단지, 대도시 등 화물 및 여객수송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연결하는 등 물류중심으로 건설

이후 통일여건이 성숙되면 동북아국가들과 복합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

여 동북아 관문(Gateway)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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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횡단철도망(T KR)은 시베리아횡단철도(T SR), 중국횡단철도(TCR)

와 연결하여 중국, 러시아, 몽골 및 유럽지역의 화물이 부산항 및 광

양항에서 집중 처리

－ 동북아국가들 간에 물류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단절되거나 시설개수가 필요한 도로와 철도노선, 환적장비 확충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도모하여, 동북아의 공동번영에도 기여

3. 국민생활관련 시설의 확충

가. 대중교통체계의 구축

국민생활의 편리성 증대를 위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교통체계 정착

－ 지하철과 광역전철망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버스는 전용차선을 확

대하는 등 버스의 운행여건을 개선

－ 대중교통 이용편익 증대를 위하여 시설의 고급화와 함께 버스와 전철/

지하철간 환승거리를 최소화하고, 교통정보판 등 이용편의시설 확충

특히, 버스 운영 등 교통관리의 전과정에 지능형 교통체계(IT S)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체계의 운영 및 이용효율화 도모

대중교통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효과적 지원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 버스요금 및 노선 배정과 같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노선의 단

거리화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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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한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운영손실을 최소화하

도록 영업의 다각화를 유도

－ 6대 광역시와 인근 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을 통한 광역교통시설의

체계적인 확충을 위해 광역교통기획단 의 기능강화

나. 교통안전 및 방재시설의 확충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사고의 감축

－ 교통사고 분석센터 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빈발지점의 도로구조와

신호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통사고 취약지점에 대해 도

로개선사업을 추진

－ 터널교량 등의 주요 교통시설물은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

시설물 건설에 있어 모든 과정에서의 부실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

－ 대형인명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항공의 경우 조종사의 자질 향상,

공항주변의 장애물 제거, 자동계기 착륙시설의 설치 등 다각적 대책

마련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방재 안전시설을

확충과 관리체계 구축

－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국 하천을 정비하고 유수지, 배수시설 등

수방시설을 확충

－ 수변지역 시가지의 재정비, 갈수대비 댐 건설 및 광역적 도수로망 건

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위기관리대책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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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이용의 효율화

사회간접자본 시설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충분한 공급

이 곤란한 점을 감안, 불필요한 시설수요를 가능한 억제하고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

－ 컴퓨터, 통신, 전자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교통시설과 차량 등 교통

체계를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는 지능형교통체계(IT S) 등 정보화

를 활용하여 교통관리와 정보제공, 화물자동차 운영시스템을 개선함

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 이용효율을 제고

－ 도로, 철도, 항만, 공항으로 분산되어 있는 물류정보망은 하나로 포괄

하고 물류업무 전반을 전자문서화(EDI)하는 등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

물류관련시설의 기계화 자동화, 시설과 장비의 표준규격화로 복합

일관수송 체계의 구축

수혜자 부담원칙의 철저한 적용으로 수요관리와 함께 시설이용률의 제고

－ 각종 이용요금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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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1.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종합적 관리

－ 객관적/과학적인 사업평가 기준에 의거한 투자 우선순위 설정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가적 및 종합적 차원에서 조정함.

계획수립 및 투자 과정에서 민간의 적극 참여 유도

－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투자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재정계획을 고려하여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계

획을 종합 관리하는「사회간접자본 투자종합계획」마련

－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은 적절한 투자우선순위의 설정과 합리적인 사업선정

한정된 재원을 지역별 부문별로 경제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높은 우선순위 부여

교통시설 상호간에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패키지」화하여

투자하는 데 높은 투자 우선순위를 부여

합리적인 사업선정을 위해 개별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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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조달 확충 및 배분의 합리화

가. 소요재원의 확충 방안

－ 사회간접자본채권 발행, 사회간접자본시설 이용요금의 현실화, 주행세

신설, 민 외자의 활용 등을 통해 재원 확충

－ 사회간접자본채권발행은 비용의 세대간 분담차원에서 타당한 방안

기본적으로 시장금리수준으로 발행, 만기도 채권시장의 수요기반확대

에 맞추어 점차 장기화해야 할 것이나, 현재의 경제여건상 채권수요기

반이 취약한 것이 문제

－ 사회간접자본시설 이용 요금의 현실화 및 주행세 도입

고속도로나 용수 등 시설이용요금의 현실화 및 항만 하역료 자율화

등으로 향후 5년 동안 약 1조원의 재원 조성이 가능

주행세 제도는 재원확충 이외에 대기환경 개선, 대외통상마찰 요인 제

거, 자동차 구입과정의 세금부담 감소로 인한 자동차 수요촉진 등 긍

정적인 효과가 있는 방안임.

－ 국내외 민간참여의 적극 유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 관행과 룰에 맞는 민자유치제도 마련,

민자유치 제도 절차의 투명 간소화, 적정한 수익 보장, 적정한 위험분

담 체계의 구축

이를 위해 경제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선정, 환위험의 합리적

분담, 대상사업의 제한 폐지 및 다양한 방식의 허용 등 사업추진방식

의 개선, 민자유치전담기구와 인프라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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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운영체계의 효율화

－ 특별회계제도의 단계적 개선으로 예산운영의 효율화 도모

주요 사업부문 내에서 예산배정계정을 통합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합리

화 도모

또한, 철도사업 특별회계의 건설부문과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통합하

고, 현재의 경직적인 시설별 재원배분비율을 사회간접자본투자 종합계

획에 근거해서 신축적으로 조정

궁극적으로 일반회계, 교통시설 특별회계, 토지관리 및 균형 특별회계,

철도사업 특별회계로 나뉘어져 있는 사회간접자본사업 지원회계(양여

금, 보조금 포함)들을 일괄 통합하여 국가적 관점에 입각한 투자 우선

순위에 의거하여 재원을 배분

－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예산배정 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간의 사전협약을 거치

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수요자인 지방참여를 증대시키고 사업추진의

지연에 따른 재원낭비를 최소화

－ 예산제도 경직성을 완화시켜 탄력적인 예산운용으로 효율성 제고

총액예산제도를 도입, 유사한 사업들을 묶어 총액기준으로 편성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를 관리하는 방식으

로 총액사업비 관리제도의 개선

예산집행시기의 이월 조정을 보다 쉽게 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배

정이 가능토록 예산회계제도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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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처 및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

－ 부처 및 지자체에 대해 예산집행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예산전용권을

확대

세부적인 항목들은 통합, 사업예비비 제도를 도입, 예산수시 배정제도

를 폐지, 예산의 지출을 주무부처에서 통제토록 함

예산과목전용, 총액예산사업과 국비 지방비 연계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처로 위임

3. 사회간접자본 투자효율화를 위한 건설규제의 개혁

가. 제도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 및 기반 구축

－ 투자의 효율성 및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한 제도로 개혁

합리적 기준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 및 투자예산 배정으로 지역이기주

의 또는 부처 이기주의적인 정치논리 배제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입찰과정에서의 진입장벽 제거 및 공정성 확보,

단순가격보다는 총비용분석에 의한 평가체제 구축, 세계적인 품질과

서비스를 확보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혁의 패러다임 설정

－ 사전적 규제 대신 합리적 집행절차와 철저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사회간접자본의 생산 즉 건설활동에 참여하는 기술인력, 업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적격자, 불성실자 퇴출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각 생

산단계별 업무수행 내용의 정보화로 비용 절감 및 기술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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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입장벽의 제거

－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운용이 가능하도록 다기화된 관련법령을

분야별로 통합 또는 일원화

부처이기주의 또는 기득권을 향유하려는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만들어

진 불필요한 업역 분리, 발주 제한, 복잡한 절차 등을 제거

건설공사 감리체계의 통합 또는 일원화를 통해 시공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시공과의 연계성 강화 도모

다. 시장기능과 경쟁원리가 작용하는 발주시스템 구축

－ 프로젝트의 특성 및 발주자의 수요에 알맞는 국가계약제도로 개선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외에 가치공학을 적용한 계약, CM방식의 프로

젝트 수행 등 다양한 입찰 계약방식을 적용

－ 중앙집중발주제도로부터 분산발주제도로의 전환

조달청에 의한 중앙집중발주를 지양하고 발주업무를 발주자,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가 경쟁할 수 있는 분산발주로 전환

라. 최저가낙찰제의 전면 시행

－ 모든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 실시

덤핑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100% 공사이행보증제도 도입

－ PQ(Pre Qualification)심사기준과 적격심사기준도 공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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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공단계의 관리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CM방식 도입과 불필요한 정부기구의 폐지

－ 민간과의 계약으로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정부기구를

두지 않고 민간으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CM방식에 의한 계약과 프로젝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회계제도를 개선하고 CM방식에 의한 관리절차를 제정

일정부문의 업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낭비를 초래하는 정부산

하 조직들을 대폭 정비

선급금제도의 개선

－ 70%인 선급금 지급상한을 공사 착수 및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

으로 축소하고, 선급금 전용여부를 감시하는 관리 감독체제 구축

선급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입찰과열과 덤핑 방지, 자금력이 부족

한 부실업체를 퇴출함으로써 자금의 낭비와 부실요인 제거

- 76 -



Ⅵ. 핵심 우선과제

1. 우선 투자사업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간접자본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가 필요

－ 투자우선순위는 철저한 경제원칙하에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정치논

리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결정

투자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

－ 시설투자의 경제성이 확보되는 사업

시설수요가 확보되어 있고 지역주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

교통수단간에 연계를 고려하여 시스템적으로 연결되는 사업

－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사업 완공 위주의 투자

－ 지역균형개발 효과가 큰 사업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할 사업

낙후지역개발사업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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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예

－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의 단계적 완공

인천국제공항은 1단계를 2000년말까지 완공

경부고속철도는 서울-대구 구간중 서울-대전 구간의 우선 완공

－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거나 기추진중인 사업을 완공하기 위한 투자

서해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완공

호남선 복선화

지방거점항만 및 거점공항 확충

용담댐, 횡성댐 등 댐 건설 및 광역상수도 사업

－ 교통수단간에 연계를 고려하여 시스템적으로 연결되는 사업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지하철 건설

광양항과 부산항을 잇는 지능형 화물 전용도로 건설

광양–함양 고속도로 건설

서울외곽 순환도로, 지방도시 우회도로 건설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

－ 시설이용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 S) 구축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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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체계의 개혁

－ 특별회계 예산제도 개혁

일반회계, 교통시설 특별회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특별회계, 철도사

업 특별회계로 나뉘어져 있는 인프라사업 지원회계를 단계적으로 통합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사업에 배분함으로써 투자 효율성 제고 및 부처

또는 시설이기주의에 따른 재원낭비 제거

－ 수요자 중심의 투자체계 확립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예산배정시 지역개발계획과의 사전협약 의무화

－ 예산운용의 신축성과 자율성 강화

총액예산제도 도입 및 총액사업비 관리제도 개선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비를 계속비로 편성하여 장기투자사업의 안정

적 추진을 도모

3.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비용 절감

－ 사업선정단계부터 부처간 이기주의와 집단이기적인 정치논리를 근절

투자효율성 및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투자대상사업 선정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 입찰에 대한 진입장벽 제거로 기회균등 보장 및 발주계약에 경쟁 유도

최저가낙찰제의 전면실시 및 100% 공사이행보증제도 도입

발주자특성에 맞는 시공능력 평가 및 발주기관의 자율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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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제도의 경직성을 대폭 완화

다양한 입찰방식을 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PQ심사 및 적격심사제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과감히 개혁

－ 공공부문의 낭비를 제거함과 동시에 공공투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

사업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관리제를 활성화

공공부문에 대한 CM제도의 도입으로 투자비용 절감, 특히 감추어진

투자비용 제거

4. 국내외 민자유치의 활성화

－ IMF이후 경제침체로 인한 부족한 사회간접자본투자 소요재원의 확충을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

－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투명한 제도 확립

사전 타당성 분석에 근거한 사업선정의 원칙 확립 및 민간제안 중심

의 사업추진체계 구축

민간투자 대상사업제한 폐지, 경쟁과 협상에 의한 투자수익률 결정,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규제의 대폭 완화

환율변동분을 반영한 사용료조정체계 구축 및 외국인 투자지분에 대

한 Put Option 제도 도입

민자유치전담기구와 인프라기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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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실업대책과 노사관계 정립

이 원 덕 황 덕 순

한 국 노 동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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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구조조정과 사회통합

－ IMF시대는 국가위기 극복의 시기이자 구조조정기의 시기임. 오늘의 위

기극복은 구조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임.

－ 구조조정은 추락한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발연대의 낡은 모형을 새로운 한국모형으로 혁신해야 함.

－ 새로운 한국모형의 원칙은 시장중시, 인적자원중시, 공급체질강화중시,

미시 구조조정중시, 민주적 절차 중시 등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임.

－ 구조조정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아니라 총체적인

한국모형의 혁신을 통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한국모형을 만들

어내야 할 것임.

－ 구조조정의 성패는 그것이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내용 못지 않게

추진전략에 의해 좌우됨.

－ 구조조정 과정은 필수적으로 실업증가, 기업도산 등과 같은 고통부담,

그리고 사회적 긴장과 저항을 초래하고 이러한 문제를 잘못 대응하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거나 좌초시킬 우려마저 있기 때문임.

－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

해서는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노동배제적 전략보다는 사회통합적

전략을 추구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가 개혁의 비젼과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82 -



둘째, 경제주체사이의 협의 협력을 제도화해야 함. 이를 위해서 노사

정위원회의 위상을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의 중핵기구로 확립하고 노사

정위원회 참여주체 사이에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의 가치와 원칙을 공

유해야 함.

셋째,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합리적 해결의

모범사례를 생산하여 개별기업이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넷째, 정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

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함. 특히 우리 나라는 고실업 경험이 없고

사회안전망이 미비되어 실업에 대한 사회적 인내력(social tolerance

level)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국민의 애국심

을 고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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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업대책의 내용과 개선방향

1. 실업동향과 전망

－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노동시장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됨.

실업률은 1997년 11월의 2.6%에서 급속히 상승하여 1998년 6월에는

실업률이 7.0%로 실업자수는 150만을 돌파함.

1998년 7월에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서 실업률이 7.6%로 급증하였으나

8월에는 다시 7.4%로 하락하여 실업자수는 1,578천명에 이르고 있음.

취업자수는 감소추세가 계속 심화되어 1998년 8월에 전년동월대비

1,444천명(-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4/ 4분기와 내년 이후에도 노동시장 여건은 쉽게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실업률은 1998년도 하반기에 8%, 1999년도 상반기에는 8.5%로 정점에

이르고 1999년도 하반기에야 8% 수준으로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됨. 이후에도 2∼3년간은 5%수준 이상의 고실업이 지속될 것임.

－ 고실업의 장기화와 함께 가구주 실업의 증가,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학졸자 실업비중의 증가, 장기실업비중의 증가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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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가. 정부 실업대책의 주요 내용

－ 1998 실업대책은 실업 감소를 위해 고용창출을 촉진하거나 신규실업발생

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실업대책)과 실업자생활안정 도모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대책(실업자대책)으로 나눌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고용유지(job keeping)대책, 고용창출(job creation)대책,

직업훈련(job training)과 취업알선(job placement )사업, 그리고 실업자

생활보호(social care)로 나눌 수 있음.

－ 1998. 3. 26일 발표된 1998 실업대책은 몇 차례 수정보완되어 지난 추경

예산에서 총 10조 707억원으로 확정됨.

지난 9월 19일까지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금액기준으로는 4조 3,982

억원을 집행하여 목표 대비 43.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원기

준으로는 목표 291만 4천명 대비 150만 8천명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51.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음.

－ 실업대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구되었음. 특별연장급여제도 도입, 고용안정지원제도의 정비 등 고용

보험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한 보완,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선정방법의 개

편, 실직자 대부사업의 자격요건의 대폭 완화 등이 이루어졌음.

나. 실업대책 평가

－ 1998 실업대책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실업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

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업대책의 기본방향과 광범위한 정책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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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에 마련하고 다양한 재원을 동원하여 실업발생 억제와 실업자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음.

－ 그러나 실업대책의 경험이 일천하고 IMF사태 이후 단기간에 수립 시행

된 데 따른 준비부족으로 실업대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되

지 못했음.

－ 일부 사업의 경우 목표설정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세부사업의 선정, 집행

측면에 있어 효과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 실업대책 프로그램의 평가 및

피드백 체제의 미흡, 공공직업안정조직의 취약, 실업대책 대상별 특성분

석을 통한 구체적인 정책수요(needs) 파악 부족 등이 실업대책의 효율성

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3. 실업대책의 개선 방향

가. 실업대책 종합기획 평가 조정기구의 설치

－ 실업대책 추진체계를 재정비하여 각 부처별로 진행되는 실업대책을 범

정부 차원에서 총괄 기획 평가 조정하는 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범정부차원의 실업대책기구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하고

대책기구 산하에 실업대책 추진체계와는 독립적으로 전문연구자들로

실업대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기획평가단을 두어 체계적인 실업대책

의 기획과 평가를 통해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실업대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 실업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업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평가시스템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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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업수준별 실업대책의 차별화

－ 2∼3년 이상 지속될 고실업과 중실업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해서 실업대

책을 프로그램화해서 노동시장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실업률의 변화에 대응해서 적절한 실업대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4∼5%의 정상적인 실업률 시기에는 고용보험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제

도적인 노동시장 정책메커니즘을 통해 대응하고, 실업률이 이보다 올라

가는 5∼6%의 시기에는 공공근로 등을 통한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사

업을, 그 이상으로 실업률이 올라갈 경우에는 고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다. 실업자 Profiling을 통한 특성에 맞는 실업대책의 추진

－ 실업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실업대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업자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실업자를 선별하고 이들 실업자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정책을 집중적으

로 실시하는 것이 절실함.

－ 이를 위해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업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실업자의 순서대로 전체 실업자를 분류

(Profiling)하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한계 실업자의 장기실업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라. 직업안정조직의 획기적 확충

－ 우리나라의 직업안정조직은 고용보험의 시행과 고실업의 도래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그 규모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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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8월말 현재 직업안정기관은 지방노동관서 46개소, 고용안정센

터 32개소, 인력은행 16개소 등 총 94개소에 종사자 1,801명(공무원

1,116명, 민간인 685명)에 불과함.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담당인력의 전문성도 크게 부족한

상태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구인 구직 정보

와 같은 소프트웨어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적극적인 취업알선에 한계

를 보이고 있음.

－ 직업안정조직 및 담당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고용정보의 질적 개

선과 서비스의 향상 등 직업안정조직의 운영을 효율화하여야 함.

직업안정조직은 구인 구직자에 대한 상담과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고

용보험의 관리운영과 실업자의 특성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실업대책의

추진 등 노동시장정책을 집행하는 최일선 기관임.

고용안정센터를 설립하여 실업급여의 지급 등 고용보험업무와 다른

노동시장정책의 집행을 동일장소에서 동시에 One- Stop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고용안정센터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직으로 구축하고 민간경영기법

을 도입하여 서비스 중심의 조직으로 구축하여야 함.

마. 세부대책별 개선과제

－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유지지원책은 금융경색으로 인한 흑자도산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신용보증확충 및 주택신용보증확충 등에 대폭적인 재원

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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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에 대한 지원은 연간목표재원을 축소하고

나머지 재원을 향후 경기회복기의 수요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으로 활

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장기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임.

－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적 복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지속적으로 확

충하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하반기에는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실직자의 생계보호문제가 더욱 심각

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동절기 지역 SOC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올해말부터 내년초까지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학졸자

를 대상으로 이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 군필

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방안 등의 정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직업훈련의 경우 공급자 위주의 교육훈련정책이 아닌 실직자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이 강구되야 함.

－ 실업자 대부사업의 경우 고실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까지

계속 유지하되, 재원을 축소하고 정책대상을 중소득 실업자에게 맞춤으

로써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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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1세기 신노사관계 정립 방향

1. 한국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 1987∼97년은 개발연대의 권위주의 노사관계에 대한 저항과 신노사관계

의 창출을 위한 노력의 시기였으나 노사관계의 안정과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노사관계의 구축에는 실패하였음.

－ 이 시기 노사관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노사 모두 대립주의를 탈피하지 못하였음.

둘째, 노사관계가 분배중심적이어서 제로 섬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립 갈등이 불가피하였음.

셋째, 합리적인 교섭구조와 교섭문화가 정착되지 못하였음.

넷째, 노동조합 운동이 대기업 정규직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전체 근

로자의 이익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음.

다섯째, 기업도 노동조합을 기업발전의 파트너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음.

2. 선진국 노사관계의 신조류

가. 노사협력을 통한 경쟁력 지항

－ 산업화시대는 선진 각국에서도 대립갈등적 노사관계가 지배적이었음. 그

러나,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경쟁의 첨예화와 새로운 고능률 생산방식의

발전에 따른 노동의 성격 및 근로자의 역할 변화로 참여 협력적 노사관

계가 진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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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산업화 시대의 노사관계가 대량생산체제와 조응하는 체제로서 강

력한 노동조합조직과 교섭력을 바탕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분배투쟁을

벌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다면,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노사관계는 근로

자의 참여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고능률 생산체제와 조응하면서,

그리고 무한경쟁의 위협이란 조건 속에서, 노사가 협조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함.

나. 단체교섭으로부터 작업현장 및 전략적 수준으로 노사관계축 이동

－ 과거 산업화시대의 노사관계에서는 단체교섭이 가장 중요한 핵심축이었

으나 새로운 노사관계에서는 단체교섭이 아닌 작업현장 수준과 전략적

수준에 중심축이 두어짐.

－ 과거 기계중심적 생산방식에서 기계보조적 역할을 하는 근로자의 참여

는 배제되고 노사가 기업발전의 동반자로 인식되기 어려웠던 것과 달리

근로자의 창의를 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고능률 생산체제에서는

작업현장 조직 및 근로자의 역할 변화와 전략적 차원에서의 노사 협력

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됨.

다. 단체교섭의 분권화

－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의 발전 및 생산체제의 변화와 함께 단체교섭의

분권화가 진전됨.

과거 단체교섭에서 강력한 전국조합의 역할이 교섭의 중앙집중화를

촉진시켰던 것과 달리, 기업조직의 수평적 변화와 권한의 하부이양

등과 같은 기업조직의 분권화가 교섭구조의 분권화를 촉진하고 있음.

세계화 정보화와 맞물린 생산체제의 변화로 인해 작업조직과 작업현

장수준의 쟁점들이 보다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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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세기 신노사관계 정립 방향

가. 신노관계의 구축방향

－ 21세기가 우리에게 빛나는 성공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관

계의 구축이 필수적임. 개발연대 노사관계를 대체하여 정합성과 정통성

을 확보한 신노사관계를 하루 빨리 정착시켜야 함.

－ 신노사관계의 구축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대립을 지양하고 협력을 추구해야 함. 대립에서 협력에로의 전

환은 용이하지 않으며 노사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진정한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음.

둘째, 국가경영이나 기업경영에서 노동배제정책을 지양하고 참여를 확

대해야 함. 기업경영에서 노와 사가, 그리고 국가 경영에서 노 사 정

이 발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야 함.

셋째, 노사관계를 분배중심에서 생산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함. 분배위

주의 노사관계하에서는 노사가 제로 섬 게임을 벌이지만 생산지향적

노사관계는 노사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항을 다루는

포지티브 섬 게임이 되어 공생 공영의 노사관계가 발전할 수 있음.

－ 협력, 참여, 생산의 원칙에 따라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 노사의 의식과

문화, 노동정책과 노동법등을 혁신하고 하나의 자기완결적인 신노사관계

시스템을 창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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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1세기 신노사관계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1) 신노사협력주의의 정착

－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기의 노사관계 전략은 21세기 신노사관계 창

출로 발전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신노사협력주의를 정착시켜야 함. 과거의 노사협력

이 강요된 것이라면 신노사협력은 자발적 능동적인 것이며, 대등한 참여

가 보장되는 것임.

2)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 다층합의구도의 구축

－ 21세기에 우리가 지향하는 노사관계의 기본틀은 노사정 사이의 참여와

협력의 제도화, 즉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임.

－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는 기업, 산업(업종), 지역, 전국 수준에서 다층적

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기업수준 합의제가 갖는 유연성의 장점

과 전국 수준 합의제가 갖는 형평성과 경제정합성의 장점이 균형 있게

실현되도록 해야 함.

3) 교섭체계의 재구축 다원 다층 교섭체계

－ 임금이 경제사회적 정합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금교섭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교섭체계를 재구축하고 합리적인 교섭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함.

－ 교섭체계는 다층합의 구도에 대응하여 다원적 다층적 교섭체계를 발전

시켜야 함. 즉 중앙조직간, 산별(업종별) 조직간, 기업 노사간 교섭 사이

에 적정한 역할분담이 필요함. 그리고 교섭대상의 합리적 설정, 교섭대

표권 확립, 협약기간중 평화의무 준수 등의 관행이 정착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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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적 경영의 발전

－ 기업레벨에서 참여적 경영을 정착시킴으로써 노사협력과 생산성 향상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함.

참여적 경영은 근로자의 일에 대한 만족과 헌신을 높여주고, 창의와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가능케 함.

－ 참여적 경영의 확산을 위해서는 노사협의제를 활성화시키고, 종업원지주

제와 성과배분제를 확산시키며, 현장조직을 팀제 등으로 혁신하여야 함.

5) 노동행정의 재구축

－ 노동행정은 노사관계의 공공재를 생산 공급해야 함. 이를 위해 신노사관

계의 비젼과 원칙을 제시하고, 기업단위 노사관계 혁신을 촉진시키며,

분쟁조정제도를 발전시키고, 노동관계법을 정비해 나가며 법질서가 준수

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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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사회보장개혁과 사회안전망

1.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보장개혁방향

정 경 배·박 찬 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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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基本方向 〉

－ 社會安全網을 구축하여, 모든 국민에게 국가의 책임하에 소득, 의료, 고용,
주거 등의 基礎生活을 保障

1차 안전망인 4대 사회보험과 2차 안전망인 공공부조의 확충과, 3차 안전망
인긴급보호제도를도입하여사회보장체계완비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최저생활에 대한 직접 보장 및 일할 기회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조화로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均衡的

福祉國家 달성

인간중심의 개발전략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투자로서 복지의 개

념 전환

복지수요와 공급의 균형 및 계층간 자원배분의 균형, 복지재정의 부담
급여 적정화 모색

－ 福祉行政體系 效率化를 통하여 복지서비스 이용기회 및 삶의 질 제고

사회보장관리운영비의과다, 체계성결여등의비효율성개선
복지행정체계 개편으로 주민밀착형 서비스 체계 구축

〈 推進戰略 〉

－ 모든 국민을 社會的 危險으로부터 보호하는 社會保險制度 구축

전국민 적용확대, 급여수준 부담의 적정화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통합 추진

－ 公共扶助를 통한 인간다운 삶의 基礎保障 및 自立基盤 확충

대상확대를통한사회안전망의완비및자활지원시스템구축

－ 普遍的이고 質 높은 福祉서비스 제공

전국민이 평생동안 건강하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노인, 장애인 등
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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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회보장의 현위치

－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을 경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

장치로서, 시장경제의 발전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사회통합에 기여해 왔음.

경제위기시 구조조정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안전망 역할이 미흡하

면, 사회적 불안과 공동체의식의 와해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함.

－ 향후 경제위기로 인한 고실업, 저소득자의 증가와 노령화, 가족구조 변

화 등에 따라 복지수요의 증가가 가속화될 전망임.

올해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불가피하며 실업률은 1999년까지 연평균

7%선을 상회하고 이후 당분간 5% 이상의 고실업률이 지속될 것임.

핵가족화, 산업화 등에 따른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및 인구 고령화 등

의 사회적 변화로 향후 복지수요는 급증할 것임.

－ 따라서 현재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

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사회보장제도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적 안전망

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선진복지제도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30여년간의 양적 성장의 결과 그 기본

틀은 마련되었으나 질적 수준 및 내용은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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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의 경우,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하

고 있음.

또한 사회보험 적용이 곤란한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공공부조의 대상

에서도 제외되는 등 사회보장의 적용대상범위가 협소함

사회복지서비스는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하나 시설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등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미흡함.

〈表 1〉 우리나라 사회보장 체계

제도 내용 대상계층 적용률

사회보험

·국민연금 일반국민(도시자영자 제외) 47.4%

·의료보험 전국민 100%

·산재보험 근로자(5인미만사업장,임시직제외) 62.4%

·고용보험 근로자(일용직 제외) 51.8%

공공부조 ·생활보호 저소득계층 3.3%

복지서비스

·가족복지 일반국민 -

·노인복지 노인 -

·장애인복지 장애인 -

·아동 여성복지 아동 및 여성 -

－ 그간의 경제성장 우선의 정책 지향으로 복지재정 투자는 국가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사회보장 지출이 중앙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2%로서 선

진국(30∼50%)에 비해 매우 낮음1)

1) 1998년 우리나라 일반회계세출예산 대비 사회보장예산은 6.5 %이며, GN P 대

비 사회보장 예산은 1.0%임(사회보장예산 범위는 의료보험 + 보훈 + 근로복

지 + 국민연금 + 기타 사회복지. 자료: 보건복지부, 98주요업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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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사회보장 지출의 국제비교

사회보장지출/중앙정부지출(%) 사회보장지출/ GDP (%)

스 웨 덴
48.2 ( 94) 38.0 ('93)

37.81) ( 80)2) 30.4 ('80)2)

미 국
29.6 ( 94) 15.6 ('93)

22.01) ( 78)2) 12.4 ('80)

영 국
29.6 ( 92) 23.4 ('93)

27.61) ( 86)2) 21.2 ('86)2)

일 본 36.8 ( 93) 12.4 ('92)

한 국 10.2 ( 95) 5.3 ('96)

주: 1)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을 토대로 추정한 비율
2) 해당국의 1인당 GNP가 1만불에 도달한 연도

자료: IMF ,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5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 1996.

－ 사회보장 행정체계 또한 전문적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제도

별로 분리운영되는 등 공급자 편의 위주로 비효율성이 내재하고 있음.

사회보험은 5개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총무처, 국방부, 노동부)에서

분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행정자치부 행정체계의 하부조직

으로 조직되어, 전반적인 제도운영 및 관리에 있어 통합성이 부족하

고,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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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보장 발전의 기본방향

< 기본방향 >

－ 사회보장 적용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제고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립

－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사회복지지출과 재정의 균형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적 복지국가 달성

－ 사회안전망은 1차 사회안전망인 4대 사회보험과 2차 사회안전망인 공공

부조, 3차 안전망인 긴급보호로 구성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간의 상호연계체계를 확립하여 실업 재

해 등의 위험에 처한 국민이 안전하게 기초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사

회보장체계를 완비함.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책임하에 소득, 의료, 주거, 고

용, 교육 등 기초생활을 완전보장함

－ 균형적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인력개발과 근로동기의 향상, 사

회통합을 이루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과의 상승작용 극대화

추구

이의 달성을 위하여 복지수요와 공급의 균형, 계층간 자원배분의 균

형, 복지재정의 부담 급여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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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문별 발전방안

1. 사회보험

－ 사회보험 적용대상의 전국민 확대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전국민에게 확대하고, 2003년까지「1인 1사회보

험카드제도」를 도입함.

－ 사회보험제도의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 확립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급여와 부담이 자동연계되도록 하여

부담수준에 상응한 급여체계의 자동안정장치를 강구함.

－ 4대 사회보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계적 통합 추진

사회보험제도간 정보망 연계체제를 구축하고(2000∼2002년), 사회보험

통합관리를 목표로 보험료 통합 징수체계 마련(2002년까지)

가. 국민연금

－ 2030년경 적립금 소진이 예측되는 현행 저부담 고급여』체계를 개선하

여, 급여수준(40년 가입시 70%)을 55%수준으로 하향조정함(ILO 권고

수준 54%).

－ 아울러 정기적인 보험재정 재계산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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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보험

－ 다보험자체제인 현행 의료보험관리기구를 통합하여『적정부담 적정급

여』체계의 기반을 조성함(2000년까지).

－ 급여기간 제한을 철폐하고(2000년까지), MRI 등에 대한 급여범위를 단

계적으로 확대함.

－ 의료보험 진료비 증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DRG)

를 전국 확대 실시하고(2001년),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 진료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의 질 평가기능을 갖춘 독립된『진료비 심사평

가원』을 설치 운영함(2000년).

다. 고용보험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 확대(1998

년 10월부터)

－ 급여수준의 확충 및 급여체계의 합리화 추진

최저 구직급여를 최저임금액의 50%(5,940원)에서 70%(8,400원)로 상

향 조정하고 실업보험료율을 임금총액의 0.6%에서 1.0%로 점진적으

로 상향조정함(1999년부터).

라. 산재보험

－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하고(2001년), 급여체계의 선

진화 및 재정부과방식의 개선으로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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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조

－ 생활보호대상자 확대

고용보험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대상자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함.

실업급여 소진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미비 등 고용보험이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으므로 고용보험이 성숙단계에 들어설 2001년 이전에는 생

활보호대상자 확대 등 공공부조를 확충함.

고용보험이 전체 근로자에게 확대되는 2001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를 축소하는 대신 생활보호수준의 질적 향상에 주력함.

〈表 3〉 연도별 생활보호대상자 수 추정치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생활보호대상자 수

(만명)
215 215 181 149 116

전인구대비 (% ) 4.6 4.6 3.8 3.0 2.2

※ 98. 7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수: 148만명(한시보호대상자 31만명 포함)

－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선 및 생활보호수준 제고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하고(1999년) 그 결과를 토대로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대여제도를 도입함(1999년).

보충급여제도 및 주거보호제도를 도입함(2000년).

－ 자활지원 시스템 구축

직업훈련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여건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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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로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참여 희망 자활보호가구에 기회

를 제공하고, 생업자금 융자대상자를 확대함.

－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의 격차해소

의료보호의 수가 및 급여 범위를 의료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

정 및 확대함(2001년부터).

3. 사회복지서비스

가. 노인복지

－ 노후 소득보장시책의 강화

생활보호노인 및 저소득노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

로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확충함(1998년 65만8천명/

2∼5만원 → 2003년 89만1천명/ 5만원).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고(1998년 70개소 → 2003년

90개소),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응하는 단기적 일자리(part - time job)를

개발함.

노인부양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상속세 공제, 주택자금 융자금의 증

액을 추진함.

－ 노인을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독거노인과 각 지역 구급대를 연계한 老人應急情報시스템 을 전국에

확대함(200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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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타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치매요

양기관을 확충하며(1998년 24개소 → 2003년 50개소), 치매요양병원을

시 도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함(2000년까지).

생활보호노인 대상의 무료건강검진제도를 내실화하여 검진수가의 연

차적 인상, 검진대상에 노인성 질환 포함, 질환 발견시 특별 의료보호

등을 실시함.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와상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간병수당을 지급함(2003년).

－ 사회참여 기회 확충

자립가능한 노인을 지역봉사 및 유급 봉사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실정

및 전직경험에 알맞는 봉사활동 영역을 개발, 확대함.

－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무료 및 실비요양시설을 확충함(1998년 69개소 → 2003년 100개소).

노인복지회관(1998년 97개소)을 시 군 구당 1개소씩 확충함(2003년까지).

나. 장애인복지

－ 장애인 범주의 확대

현재 신체의 외형적 기능장애 중심으로 되어있는 장애 범주를 내부장

애, 정신질환 등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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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 장애범주의 확대

구 분
1단계

(1999∼2000)
2단계

(2001∼2002)
3단계

(2003 이후)

장애종류

신장 심장질환,
중증정신질환,
중추신경장애

호흡기, 간질환,
정신질환, 발달장애

소화기, 비뇨기,
안면장애 등

대상인원 23만명 33만명 10만명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강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1998년 생활보호대상자 1

2급 중증장애인 4만2천명 → 전체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지급액을 인

상함(1998년 월 4만5천원 → 11만원 장애등급별 차등 지원).

장애아동에 대한 부양수당 및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간병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함(2001년부터).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확충

자립자금융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1998년 800가구 → 2003년 3,000가

구), 자녀교육비를 지원하며 전문대 이상 재학 장애인에 대한 장기저

리 학자금융자 지원제도를 도입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공공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제고하고(1998년 41.9% → 2003년

65% 수준),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터미날, 공항, 항만여객시설 등

주요 공공기관 기존 시설은 2000년 4월까지 설치함.

장애인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신규로 배치되는 열차 및

지하철은 1량 이상의 객차에 휠체어 승강설비, 장애인용 화장실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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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고, 6개 도시에서 특장차를 이용한 door - to- door 서비스 시범사업

을 실시함(2000년까지).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시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수화통역센터

증설(2000년 16개 시 도 48명 → 2003년 90개 시 135명),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용차량 확대(1998년 34대 → 2003년 84대), T V자막방송

확대(1999년 주 14시간 → 2003년 28시간) 등을 실시함.

－ 장애인 취업기회 확충

장애인의 사업체 신규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률 2% 초과시 지원 장려

금을 지급하고, 고용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개선시 사업장당 15억원이내

융자지원을 실시함.

일반기업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시

설 매점 및 자판기 운영을 부분적으로 확대함.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 재활용품의 가공 및 염가판매 등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을 도모함(미국 Goodwill Industry 사례 참고).

다. 가족 아동 여성복지

－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문제가정의 발생 및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종합상담서비

스체계를 구축하고(2000년까지), 시 군 구별로 1개의 종합상담기관 을

지정하여 상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 노인 등 불우노인, 요보호아동, 무의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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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등과 지역 주민의 결연사업을 확대하고, 후원의 질을 제고함.

재가복지봉사센타를 전체 사회복지관으로 확대 설치함(1998년 268개

소 → 2001년 329개소).

－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보장

아동상담기능을 활성화하고, 가족형태(그룹홈) 보호제도를 확대함

(1998년 10개소 → 2003년 30개소).

특별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아동안전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아동용품 및 아동놀이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가정용품

표면에 주의표시 부착 의무화 및 아동안전마크 도입 등을 실시함.

영아 및 장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고(2002년까지 매년 30개소씩 설

치), 질적 개선을 도모함.

아동수당의 도입(2000년)을 검토함.

－ 저소득층 여성의 생활기반 조성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 자녀의 학비 지원의 강화로

자립지원을 촉진함.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한 성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예방 및 피해보

호를 강화함.

여성1366 상담전화를 확대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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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보장 행정 및 재정

－ 고객만족의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사회보장 관련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경로를 제도화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보장관련 업무분담 및 재정부담구조

를 조정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제도 운용이

용이하도록 기반을 조성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시험 및 자격제도를 체계화함.

－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복지전담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읍 면 동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 로

전환하여 복지수요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one- stop- service 체계를 마련함.

－ 사회보장재정의 적정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

문의 재정을 확대함.

공동모금제도와 자원봉사제도 등 민간복지자원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 여건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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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사회보장개혁과 사회안전망

2 .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 경 배·박 찬 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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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 社會安全網(social safety nets) 槪念
사회안전망이란 모든 국민을 실업·빈곤·재해·노령·질병 등의
社會的 危險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社會保障制
度와 補完的 裝置를 의미.

* 사회안전망(광의) = 사회보장제도(협의) + 보완적 장치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공공근로, 취업훈련 등)

－ 社會安全網 構築의 目標

사회안전망은 대량실업, 재해, 통일, 전시 등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기초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사
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쉼터(shelter )의 역할을 수행.

－ 社會安全網 構築의 基本原則

사회적위험에 빠진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의 안정적 보장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수혜적 복지(welfare)를,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생산적 복지(workfare) 제공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의 유기적 연계로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 社會安全網 構築의 推進戰略

고용보험의 확충을 통한 제1차 사회안전망의 구축.

공공부조의 내실화를 통한 제2차 사회안전망의 구축. 이때 근로동기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근로를 통한 상환을
조건으로 생활비 대여. 즉, 공공부조 급여대여와 공공근로사업, 3D
업종 및 비인기 중소기업 취업과의 연계.

대량실업, 재해, 동일, 전시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긴급식품(급식)
권 및 긴급의료권 등 긴급구호체계를 제3차 사회안전망으로 제도화.

제1차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제2차 사회안전망
공공부조·보완장치

제3차 사회안전망
긴급구호

고용보험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자활보호
거택보호

긴급식품권
긴급의료권

보호율: 16.7% 보호율:26.5% 보호율:30.8
% 보호율: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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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회안전망의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사회안전망은 1차 안전망으로 4대 사회보험이 있으며, 2차 안전망

으로 공공부조와 보완적 장치인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등이 있음.

〈表 1〉 사회안전망 현황(1998. 7. 30)

사회안전망 제 도 사회적위험 대상계층 현 황

1차

(사회보험)

·의료보험 ·질병 일반국민 ·전국민 적용

·국민연금 ·노령

근로자

·도시자영자 제외

·산재보험 ·산업재해 ·5인미만사업장 임시직
제외

·고용보험 ·실업 ·일용직만 제외
(1998. 10월이후)

2차

보완적장치

·공공근로사업

·실업 실직자

·7만5천명 참가

·직업훈련 ·15만7천명 참가

·각종대부사업 ·2만2천명 수혜

공공부조
·자활보호

·빈곤 저소득계층
·103만명(가구원포함)

·거택보호 ·45만명(가구원포함)

〈사회안전망의 문제점〉

－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존재

현재 전체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이 6.6%에 불과하며, 이 들

대부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4개월 이하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31만명의 한시적 공공부조대상자를 책정하였으

나, 이는 실업자의 8.8%인 13만 2천명을 보호하는데 그치고 있음.

- 112 -



결국 실업자이면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공공부조대상자로도 책정

되지 못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가 전체실업자의 약

70%인 10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과의 원활한 연계성 부족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 복귀간의 유기적인 연계장치의 미흡으로, 현재

153만명(실업률 7.0%)의 실업자가 존재하면서도 일부 3D업종(1만여

개)에서는 구인난(3∼4만명)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도 노동시장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비효율적 부정합(mismatching)의 문제를 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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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안전망 구축의 기본방향

－ 포괄적 사회안전망의 설치로 보호의 사각지대 제거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조기 확대 적용하고, 공공부조 대상선정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빈곤선 이하의 모든 계층에게 기초생활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제거

－ 단계적(1차 2차 3차) 사회안전망으로 국민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

사회안전망의 상호 유기적 연계(제1차 고용보험, 제2차 공공부조, 제3

차 긴급구호)로 다양한 상황 및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수혜적 복지(Welfare)를,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생산적 복지(Workfare)를 지원

－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과의 효과적 연계로 근로동기 저해를 차단

사회안전망은 실업자가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

정된 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근로동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근로를 통한

상환을 조건으로 생활비 대여 등 사회안전망에 의한 급여와 3D업종

및 비인기 중소기업 취업 등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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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사회안전망 구축방향

사회안전망 사업내용 보호내용 자격요건

1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수급권자

2차

보

완

장

치

공공근로사업 ·근로소득보장 ·근로능력유, 기술능력무

직업훈련 ·훈련수당 ·근로능력유, 기술능력무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능력약, 기술능력약

공

공

부

조

자활보호 ·생활비 대여 ·근로능력 유, 빈곤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 ·근로능력 무, 빈곤

3차 긴급구호
·긴급식품권(긴급급식권)

·긴급의료권

·1·2차 사회안전망

누락 실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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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사회안전망의 보호대상계층

(target population)

－ 공공부조대상자: 1998년 148만명, 1999년 215만명

－ 실업자(재직시 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이었던 실업자 제외):

1998년 119.4만명(실업자 150만명기준), 1999년 135.4만명(실업자 170만 기준)

1. 고용보험(1차 안전망) 확충

－ 적용대상자의 확대

1998년 10월부터 전체 사업장의 상용직 임시 시간제 근로자까지, 1999

년 중 일용직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현행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인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

－ 특별연장급여의 개선

실업급여 연장인 특별연장급여는 3D업종 취업 및 비인기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능훈련 이수 등과 연계하여 제공

현행의 정률급여(실업급여의 70%)인 특별연장급여는 정액급여(최저임

금의 70%)로의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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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조제도(2차 안전망) 개선

－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2원적 접근

근로능력이 없는 공공부조대상자에게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보장

을 위하여 최저생계비와 자가소득의 차액(21.6만원)을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대상자에게는 생활비로 1인당 10만원을 대

여(무보증, 무이자). 이 때 의료보호와 교육보호에 해당하는 4만원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6만원은 공공근로(취로사업) 등의 근로 또

는 취업시 상환

－ 저소득 실업자를 공공부조 대상자로 책정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이 현행 기준의 150%(생보법 제3조

에 의한 특례기준) 이하인 저소득 실업자를 공공부조대상자로 책정(추

가 공공부조대상자 약 97.6만명)

〈表 3〉 추가발생 공공부조대상자 추정

구 분 현행기준 상향조정안

소득기준(人)

재산기준(家口)

23.0만원

2,900만원

27.2만원(최저생계비1))

4,350만원(현행기준50%증액)

추가발생 공공부조대상자 10.9만명 97.6만명2)

주: 1)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인 94년의 가계지출과 최저생계비의 비율이 98년에도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최저생계비

2)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상향조정으로 확대될 대상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한시적 공공부조대상자 31만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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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유인(work incentive) 시스템 도입으로 근로의욕 저하방지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공공근로, 자원봉사,

임금보조에 의한 취업(3D업종 취업 및 비인기 중소기업), 직업훈련

등과 연계하여 제공(영국의 New Deal Options. 1998. 4)

－ 고용보험 확대와 연계하여 공공부조대상자 조정

고용보험이 성숙단계에 들어설 2001년 이전에는 공공부조 및 공공근로사

업 등을 확대하고, 2001년부터는 공공부조 및 공공근로사업을 축소

3. 긴급보호제도(3차 안전망) 도입

－ 긴급의료권·긴급식품권제도 도입

1 2차 안전망에서 누락된 저소득층 중 가계소득원의 상실로 단순의약

품이나 생존에 필요한 식료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가구에게 진료권, 식

품교환권(food stamp) 또는 급식권을 교부

대상자 선정은 지역실정에 밝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노약자, 난민, 저

소득 실업자 등을 중심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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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 사회안전망 확충방안(1999년 기준: 실업자 170만명)

구 분 사 업 내 용
인원(구성비①)

1998 1999

1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9.9만명 (8.3% ) 22.6만명 (16.7% )

2차

보완장치

공공근로사업 ② 13.5만명 (11.3% ) 15.3만명 (11.3% )

직업훈련 ③ 6.3만명 (5.3% ) 7.1만명 (5.2% )

생활안정자금 ④ 9.5만명 (8.0% ) 13.5만명 (10.0% )

공공부조

생계비 대여 ⑤
9.9만명 (103만명)

(8.3% )

39.5만명 (132만명)

(29.2% )

생계비 지원 ⑥
3.3만명 (45만명)

(2.8% )

2.2만명 (83만명)

(1.6% )

3차 긴급구호 긴급식품 의료구호 ⑦ × 35.2만명 (26.0% )

합 계
실업자 52.4만명

생보자 145.0만명

실업자

135.4만명

생보자 215.0만명

보 호 율 ⑧ 44.0% 100.0%

1) 전체 실업자중 재직시 근로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이였던 자

(20.4%)를 제외한 사회안전망 표적대상인구 대비 보호율

2) 공공근로사업(②) 및 직업훈련(③)의 99년 대상자는 98년과 동일 비율

유지

3) 공공근로대상자: 5,444억원(공공근로사업 예산)÷33.5만원(최저임금)÷12

개월=13.5만명(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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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훈련참여자: 실업자 중 훈련참가자(실업대책 백서)

5) 생활안정자금( 99년): 사회안전망 대상 실업자의 10%에게 제공

6) ④와 ⑤의 대상자는 公共勤勞 또는 就業時 現金償還

7) ⑤와 ⑥의 괄호밖은 실업자, 괄호안은 공공부조대상자

8) 긴급구호 대상자(⑦): 1 2차 안전망 누락자에게 제공

9) 보호율(⑧)=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실업자 ÷ 사회안전망 대상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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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요예산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요예산(1999년도, 실업자 170만 기준)

대량실업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연간 총소요예산은 5조

6,816억원으로, 이 중 3조 8,807억원은 순급여비이며, 나머지 1조 8,009

억원은 대여 및 융자금임.

〈表 5〉 사회안전망 구축시 소요예산(기금제외)

사회안전망 사업내용
대상인원

(stock, 만명/월)
연간 소요예산

(억원)
1차 고용보험 22.6 447 ①

2차
보완장치

공공근로사업 15.3 6,132 ②
직업전환훈련 7.1 3,111 ③
생활안정자금 13.5 8,505 ④

공공부조
자활보호 132.0 ⑤ 15,840 ⑥
거택보호 83.0 ⑦ 21,514 ⑧

3차 긴급구호 35.2 1,267 ⑨

합 계

총 계

·순급여

·대여 및 융자

= 5조 6,816억원 ⑩
= 3조 8,807억원
= 1조 8,009억원 ⑪

① 일반회계 부담금액(고용보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시 3개월분 보험료 지원)

: 288억원(1∼4인 상용) + 159억원(임시·시간제)=447억원

② 1998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참여 인원수 증가를 고려한 예산

③ 1998년도 직업훈련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참여 인원수 증가를 고려

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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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부건당 평균 액수 630만원 × 13.5만명 = 8,505억원

⑤ 80만명(자활보호자 1998년초 배정인원) + 90만명(추가 책정 생보자(97.6

만명)중 자활보호자) - 38만명(1998 자활보호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 132만명

⑥ 132만명×10만원×12개월= 1조 5840억원(무상지원 40%, 대여 60%)

⑦ 45만명( 98 거택 시설보호자) + 38만명( 98 자활보호자 중 근로능력이 없

는 자) = 83만명

⑧ 83만명 × 21.6만원(최저생계비 27.2만원-자가소득 5.6만원) × 12개월 =

2조 1,514억원

⑨ 긴급식품권 [35.2만명(1 2차 안전망 누락 실업자)×2만원×12월〕+ 긴급의

료권〔35.2만명(1 2차 안전망 누락 실업자)×1만원×12월〕= 1,267억원

⑩ 447억원(①) + 6,132억원(②) + 3,111억원(③) + 8,505억원(④) + 1조5,840

억원(⑥) + 2조1,514억원(⑧) + 1,267억원(⑨) = 5조 6,816억원

⑪ 생활안정자금(8,505억원(④)) + 생계비대여의 60%(9,504억원) = 1조

8,0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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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1〉 선진국의 사회안전망

고용보험 실업부조 사회부조

미국
·실직전 임금의 50%를 6주간
지급

×

·사회부조 수급 실업자비율

이 2.5%2)

·보충적 소득보장(SSI), 요부
양아동 부조(AFDC), 무료
식품권(F ood Stamp), 의료
보호(Medicaid) 등실시

영국

·실업급여 수급자비율이 25%1)

·주당 ￡45.45, 연금수급연령 이
상인 자에게는 주당 ￡57.60의
급여를 52주간 지급

○

· 모든 실직자에게 주거비

보조

· 소득지원, 장애자수당 등

독일

·실업급여 수급자비율이 57.6%1)

·실직전 임금의 60∼ 67%를 78∼
832일간 지급

○

· 사회부조 수급 실업자비율

이 25.1%2)

· 일반부조, 특별부조 등

오스트리아
·실업급여 수급자비율이 92.1%1)

·실직전 임금의 56∼66%를 지급
○
· 사회부조 수급 실업자비율

이 14.3%2)

스웨덴
·실업급여 수급자비율이 79.4%1)

·실직전 임금의 77%를 지급
○
· 사회부조 수급 실업자비율

이 17.6%2)

일본

·농수산 임업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제외

·실직전 임금의 60∼80%를
90∼300일 지급

×
· 생계 교육 주택 의료 출산

장제부조 등

한국
·실직전 임금의 50%를 60∼210
일간 지급

×
· 자활 교육 의료 장제 해산

생계보호 등

주: 1) 실업급여 수급자/총실업자
2) 사회부조 수급자/총실업자

자료: OECD,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Country Reports , 1996.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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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2〉 각국의 사회부조 비교

국가

보호종류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

일리아
이태리 독일

생계보호 * * * * * * * * *

출산급여 * * * * * * * * *

의료보호 * * * * * * * * *

실업부조 * * * * * *

군인연금 * * * *

주택급여 * * * * * * * *

가족급여 * * * * * *

경로급여 * * * * * * * * *

장애급여 * * * * * * * * *

고용재해

급여
* * * * * * * * *

유족급여 * * *

자료: OECD,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Country Reports , 1996.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 1996.

주의: 미국은 실업보험 가입기간이 짧거나 보험수급자격이 끝난 빈곤 실직

자에게 연방-주 부조프로그램 아래서 일부 주가 실업부조를 실시하

고 있음. 이태리는 13주 이상 계속 고용되었던 실직자에게 특별급여

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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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제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한 행정개혁

서 원 석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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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정개혁의 방향과 장기 비젼

1. 문제의 인식: 위기와 그 원인의 분석

가. 국가의 총체적 위기 도래

－ 산업생산성 급격한 저하

1998년 맥킨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 2 수준

－ 국가경쟁력 약화

IMD보고서에 따르면 26위(1995년) → 27위(1996년) → 30위(1997년)

→ 34위(1998년)로 계속적인 하향 추세

－ 금융시장의 총체적 파탄

은행부실채권(IMF기준에 따르면 7조 7천 6백60억원의 적자)의 증가

국내사업자 부채 총액(1997년말 추정치) 900∼1,000조원 예상으로 경

제복원력 마비 우려

14개 종합금융회사의 폐쇄

나. 세계적인 환경의 변화

－ 세계 정치경제체제의 지구촌화(globalization)

－ 기술 자본의 고착상태에서 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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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의 불완전성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 위기를 기회로 이용한 선진 외국의 행재정개혁의 추진

다. 비생산적인 행정시스템

－ 정부 및 산하단체의 방만한 조직 인력관리 및 중복투자

정부조직 인력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관리

산하단체는 국가예산의 2배 정도의 예산, 인력은 전체공무원의 1/ 2수준

－ 책임성이 결핍된 정책결정

피라미드식의 의사결정과정

불필요한 사업창출 및 실제적인 규제혁파 미흡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부문의 폐쇄성

정부회계의 불투명성

공공부문에서의 민간역할의 미비

행정정보의 비공개성

2. 국정관리 개혁의 필요성

가. 「국가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 기존의 정부개혁은 관료제적인 행정관리라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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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에 반하여 「국가경영」이란 정부개혁을 국가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음.

※ 전통적 행정개념과 국가경영 개념 비교

구 분 전통적 행정(bureaucracy ) 국가경영(governance)

정 부 역 할 노젓기(rowing ) 방향잡기(steering )

적 용 원 리 행정메카니즘 시장메카니즘

관 리 대 상 공급자(공무원)중심 수요자(고객)중심

관 리 방 식 규칙중시(r egulation ) 임무중시(task )

예 산 편 성 투입위주 예산 성과관계 예산

서비스공급 독점적 공급체제 경쟁체제 도입

조 직 구 조 집권적 계층제 참여와 팀웤

나.「국가경영혁신」의 필요성

－ 기존의 정부개혁은 정치적 일회적 성격을 띄었으나 국가경영혁신이란

자기성찰에 따른 지속적인 자기계발, 자기개선을 위한 시스템적 변화추

구를 말함.

조직축소(downsizing)만이 아닌 정부의 재창조(reinventing) 및 재활력

(revitalization) 강조

정부부문에 기업혁신방안의 도입

지속적인 제도 및 관리방안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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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의 건국과 행정개혁

가. 제2의 건국을 위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나. 3대 실천원리 - 자유, 정의, 효율

다. 6대 국정과제

－ 권위주의 → 참여민주주의

－ 관치경제 → 시장경제

－ 폐쇄적 민족주의 → 보편적 세계주의

－ 물질위주 공업국가 → 지식기반국가

－ 분열과 갈등 → 화합과 협력

－ 남북대결주의 → 안보바탕 교류협력 주의

라. 4대 개혁분야: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

－ 공공부문개혁의 의미:

혁신 주체자로서의 자기혁신 필요

성공적인 혁신모델의 제시로 타분야에 촉진제 역할

국가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의 책임감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의 제시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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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공부문 개혁의 현황 분석

1. 개혁의 목표와 방향

－ 고객우선의 성과주의

행정서비스의 최종 목표는 고객의 만족

투입과 과정보다는 산출과 성과를 중시하는 행정 지향

－ 기업가적 정부운영

같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같은 효과로 비용을 극소화

독립채산제와 외부자원 활용 등 민간 경영혁신기법을 활용

－ 유연하고 투명한 행정

여건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구축

행정정보 공개 확대로 비용과 성과를 국민이 평가

－ 조직원의 창의성을 극대화

조직원의 만족 없이는 고객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하기 곤란

분권화 및 인센티브 강화로 조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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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개혁 10대 추진전략

가. 정부역할의 재정립

－ 종전의 정부만능주의에서 탈피, 정부기능을 정밀 재분석

－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기능 외에는 민간이양 또는 민간자원 활용

나. 정부부문의 경쟁촉진

－ 공공서비스의 선택기회 확대

－ 정부 독점부문에 민간의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입찰제를 확대

다. 책임경영기관의 도입

－ 성과측정이 가능한 기관은 가급적 책임경영기관으로 정립하여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라. 정보기술의 활용 극대화

－ 행정능률 혁신을 위해 정보화가 가능한 분야는 조기에 정보화 추진

마. 능력중심의 경쟁촉진적 인사보수제도 확립

－ 계약직, 별정직의 채용을 확대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유연성 제고

－ 천편일률적인 보수제도를 개선하여 연봉제 및 인센티브제 강화

불성실 공무원까지 보호했던 과거의 신분보장 제도 개편

－ 연공서열제를 성과와 능력에 의한 보수제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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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권한과 책임의 하부이양

－ 현장 책임자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도모

사. 지방으로 대폭적 권한 이양

－ 인사, 예산, 교육, 치안 등에 폭넓은 자율권 부여

아. 성과에 바탕을 둔 예산운용

－ 투입낭비를 따지기보다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성과를 중시

자. 투명한 행정

－ 정부운영의 성과에 대해 국민이 알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

－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

차. 새로운 조직문화의 창출

－ 조직원의 의식수준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개혁은 일과성에 그칠 우려가

있음.

－ 공직자를 기업가형으로 바꾸어 개혁의 주체로 세워 나가는 지속적인 노

력을 경주

인사 및 보수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지속적인 교육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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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부문 부문별 추진과제 현황 및 분석

가. 현황

기획예산위원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의 과제는 중앙과 지방,

정부산하기관으로 대별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각 부문별 구체적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의 개혁

－ 구조개혁

중앙정부조직개편

경영진단

특별행정기관 정비

Agency 제 도입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공무원 총정원제 도입

정부 각종 위원회 정비

국 공립대학 구조조정

－ 서비스 개혁

고객헌장제의 도입

부처별 전산망 연계체계 확립

non- stop, one- stop 서비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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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구축

규제개혁

－ 인사제도 개혁

공무원 의식개혁

SES제도 도입

개방형 임용방식의 확대

목표관리제 등 평정제도의 개선

성과급, 연봉제 및 피크임금제의 도입

고시제도 개선

2) 지방정부의 개혁

－ 지방계층구조의 개편

－ 지방정부조직의 개편

－ 지방정부 경영진단

－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간의 기능 재배분

－ 교육자치제도 개선

－ 자치경찰제도 도입

－ 분쟁, 갈등 조정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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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하기관의 개혁

－ 정부산하기관 혁신

정부출연연구원 경영혁신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출연, 위탁기관 경영 혁신

보조기관 지원 합리화

사업자 단체 규제개혁

－ 자치단체산하기관 혁신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지방기타 산하단체 개혁

나. 분석

기획예산위원회의 과제를 현재 진행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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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분석

중앙정부개혁 사업명 비고

구조개혁 중앙정부조직개편 1

경영진단 2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 2

Agency 제도 도입 2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1

공무원 총정원제 도입 2

각종정부위원회 정비 2

국공립대학 구조조정 1

재정개혁 예산절약에 대한인센티브제 도입 2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3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 1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3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2

탄력적 재정운영제도도입 1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3

서비스개혁 고객헌장제도 도입 1

부처별 전산망 연계체제 확립 2

non - stop, one- stop 서비스 체제 구축 2

전자정부의 구축 2

Market - testing 제도도입 3

정부효율성평가지표 개발 3

규제 개혁 2

인사개혁 공무원 의식 개혁 1

SES 제도 도입 3

개방형 임용방식의 확대 1

목표관리제 등 평정제도 개선 2

성과급,연봉제,피크임금제 2

고시제도 개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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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개혁 사업명 비고

구조개혁 지방계층구조개편 2
지방정부조직개편 1
지방정부 경영진단 2
중앙, 지방, 자치단체간 기능 재배분 2
교육자치제도개선 3
자치경찰제도 도입 1
분쟁, 갈등조정기능강화 3
Agency 제도 도입 2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3

재정개혁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3
교부세, 양여금제도개선 3
국고보조금제도개선 3
지방예산제도개혁 3
지방교육재정개혁 3
발생주의회계제도 3

서비스개혁 고객헌장제도 도입 1
중앙, 지방정부, 지방정부간 정보시스템

연계강화

1

non - stop,. one- stop 서비스체제구축 2
전자정부의 구축 2
Market - testing 제도도입 3
지방정부 효율성평가지표개발 3

인사개혁 공무원 의식 개혁 1
개방형 임용방식의 확대 3
목표관리제 등 평정제도 개선 2
성과급, 연봉제 및 피크임금제 도입 2

산하기관개혁 사업명 비고

정부산하기관혁신 출연(연) 경영혁신 2
공기업민영화및 경영혁신 2
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2
보조기관 지원 합리화 1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2

자치체산하기관혁신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3
지방기타 산하단체 개혁 3

적요: 1. 추진완료, 2. 추진중, 또는 1차사업완료후 2차사업추진예정,
3. 검토중 또는 추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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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의 과제별 추진상황 비교(산하단체는 비교대상에서 제외)

개혁과제 추진상황 중앙정부개혁 지방정부개혁 계

구조개혁

추진완료 3 (37.5% ) 2 ( 22.2% ) 5 (29.4% )

추진중 0 (0.0% ) 4 ( 44.4% ) 4 (23.5% )

검토중 5 (62.5% ) 3 ( 33.3% ) 8 (47.1% )

재정개혁

추진완료 2 (28.6% ) 0 ( 0.0% ) 2 (15.4% )

추진중 2 (28.6% ) 0 ( 0.0% ) 2 (15.4% )

검토중 3 (42.9% ) 6 (100.0% ) 9 (69.2% )

서비스개혁

추진완료 1 (14.3% ) 2 ( 20.0% ) 3 (23.1% )

추진중 4 (57.1% ) 3 ( 30.0% ) 6 (46.2% )

검토중 2 (28.6% ) 5 ( 50.0% ) 4 (30.8% )

인사개혁

추진완료 2 (33.3% ) 1 ( 25.0% ) 3 (30.0% )

추진중 2 (33.3% ) 2 ( 50.0% ) 4 (40.0% )

검토중 2 (33.3% ) 1 ( 25.0% ) 3 (30.0% )

1) 공공부문 개혁과제 총 60개중에 추진완료된 것은 14개 과제(23.3%)이며, 추

진중인 과제는 25개(41.7%), 검토중 또는 추진예정과제는 21개(35.0%)임.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해당되는 53개 개혁과제를 구조개혁, 재정개혁,

서비스개혁, 인사개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완료율이 가장 높은 부문

은 구조개혁(29.4%) 부문이며, 그 다음이 인사개혁(27.3%), 서비스개혁

(23.1%), 재정개혁(15.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추진중인 과제의 경

우에는 서비스개혁분야가 46.2%로 가장 높고, 인사개혁 40.0%, 구조개혁

23.5%를 차지하며, 재정개혁은 15.4%로 가장 낮은 추진율을 보임.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과제는 재정개혁이 69.2.%로 가장 저조하며, 구조개혁

이 47.1%로 뒤를 잇고 있으며, 서비스와 인사개혁은 각각 30%선을 유지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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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정부에서 완료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구조개혁(37.5%)이며, 인사개

혁은 33.3%로 비교적 높은 수준, 재정과 서비스개혁은 각각 28.6%와

14.6%로 저조한 상황임. 현재 추진중인 과제는 서비스개혁이 57.1%로

반 이상을 차지하며, 인사개혁 33.3%, 재정개혁28.6%이고, 구조개혁은

추진중인 과제는 없음. 검토중에 있는 과제는 구조개혁이 62.5%, 재정개

혁이 28.6%, 서비스개혁이 57.1%, 인사개혁이 33.3.%임.

4) 지방정부에서의 과제 완료율은 인사개혁이 25%, 구조개혁이 22.2%, 서

비스개혁이 20.0%로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개혁

의 경우는 6개 과제 모두가 검토중이며 완료되거나 추진중인 과제는 없

음. 추진중에 있는 과제가 가장 많은 분야는 인사개혁(50.0%)이며, 구조

개혁이 44.4%, 서비스개혁이 30% 추진중이다. 검토중인 과제는 재정개

혁이 100.0%로 가장 높고, 서비스개혁이 50%, 구조개혁이 33.3%, 인사

개혁이 25%임.

5) 중앙과 지방을 비교해 보면, 중앙정부의 과제별 완료율은 구조개혁

(37.5%) > 인사개혁(33.3%) > 재정개혁(28.6%) > 서비스개혁(14.3%)

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지방정부의 경우는 인사개혁(25.0%)

> 구조개혁(22.2%) > 서비스개혁(20.0%) > 재정개혁(0.0%) 로 나타나

고 있음. 추진중인 과제는 중앙의 경우 서비스개혁(57.1%) > 인사개혁

(33.3%) > 재정개혁(28.6%) > 구조개혁(0.0%)순으로 나타나지만, 지방

은 인사개혁(50.0%) > 구조개혁(44.4%) > 서비스개혁(30.0%) > 재정개

혁(0.0%) 순으로 중앙과 지방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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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혁의 문제와 과제

1. 정부개혁의 나열식 전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다양

한 개혁과제가 동시에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음.

개혁과제의 경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2. 단기처방과 장기처방의 미구분

개혁과제에는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을 구분하여 단기적인 과제는 우선적으로 과감히 추진하고, 장기적인 과제

는 그 추진일정과 구체적인 방안을 기획하여 제시하면서 추진하여야 함.

3. 정부개혁의 추진체계 미흡

현재 정부개혁의 추진체계는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에 행정개혁위원회가 있지만, 기획예산위

원회의 자문기능에 불과해 그 기능에 한계가 있음. 정부개혁을 총괄적으

로 추진하는 대통령직속의 위원회가 설립되어, 학계와 실무계 및 시민들

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개혁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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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의 개혁참여 미비

개혁의 추진은 강력한 추진핵심체도 필요하지만, 개혁의 대상이며 실행자

인 공무원의 동참이 필수적인 요소임. 현재까지의 과정은 공무원을 개혁대

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빠른 시일내에 공무원이 동참하여 스스로 자율적

으로 개혁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용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5. 각 기관 단위에서의 자율적인 개혁 유도 부족

정부의 각기관은 나름대로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앙에서 일방

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지침만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내

용은 각 기관이 스스로의 실정에 맞는 개혁을 이루어 나가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함.

6. 감사제도의 개혁 미비

감사는 정부업무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업무이다. 적발위주의 감사

는 공직자를 복지부동케 하는 원인이 됨. 창의적으로 노력하는 공무원이 불

이익을 받는 감사제도에서 탈피하여 정부정책의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감사, 성과감사가 실시되어야 함.

7. 부패척결 미비

공직사회의 부패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임. 개혁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부정부패를 일소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는 부

패관행을 끊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공직기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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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법)을 제정하고 내부고발자보호제를 도입하여, 부패한 공직자에게는 일벌

백계의 처벌이 정책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은 사정활동이 정치

적인 의도에 의해 이용되는 것이며, 만약 이럴 경우에는 반부패정책은 실패

한다는 과거의 경험을 참조하여야 할 것임.

8. 공공성이 강한 부문에서의 정부역할 소홀

현재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정부부문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그

와중에 정부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가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됨. 국민의 보건, 복지, 환경, 국가안전보장 및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정부가 투자하고 강화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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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공부문 개혁의 우선순위 및 구체적

프로그램

1. 개혁의 우선순위 설정

－ 나열식의 개혁이 아니라 경중과 선후를 고려한 정부개혁의 우선순위 설

정에 있어서는 그 실천가능성, 장기와 단기정책의 구분, 정책간의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현재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중에는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서비스 개혁과 재정개혁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인사개혁과 구조개혁이

이어서 추진되어야 함.

－ 인사시스템의 재정립은 공무원의 충원과 임용, 교육훈련, 성과급 및 연

금, 신분보장과 계약제 등 전체적인 틀을 변화시켜야 하는 장기과제이

며, 구조개혁도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우선 경영진단

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꾸준히 실시되어야 할 과제임.

－ 인사개혁과 구조개혁에 비해 서비스개혁과 재정개혁은 새로운 관리기법

과 장비 및 인력의 투입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과

제임. 또한 서비스 개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개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함. 따라서 서비스 개혁과 재정개혁은 우선적으로 추진

되어야 함.

－ 정부산하기관의 개혁은 그 성격상 공공성과 수익성이 공존하는 영역이

기 때문에 정부부문에 비해 우선적으로 개혁이 가능한 부문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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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하기관의 경우는 독립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우선적으로 개

혁을 추진하되 각 기관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전개되

어야 함.

2. 구체적 프로그램의 제시

가. 중앙정부의 개혁

1) 구조개혁

정부조직 경영진단: 정부의 구조개혁을 실시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실

시되어야 할 것이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진단임. 민간 경영평가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부조직에 대한 구조와 인사,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직개편과 민

영화 및 총정원제이 도입이 제도화 되어야 함.

정부조직의 개편: 제1차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2처 개편에 대한 요구

증대하고 있음. 특히 기획예산처와 인사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 재

개편이 필요함.

Agency 제도의 도입: 정부조직에 경쟁과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독립

성 있는 조직을 선정하여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도입시기는 1999년부터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며, 그 결과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함.

공무원 총정원제의 실시: 공무원의 총정원을 상한선을 법령으로 규제

함으로써, 연차적인 공무원 정원의 증가를 방지함. 1999년부터 공무원의 정

원을 동결하여 필요한 인원의 그 범위내에서 상호 조정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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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개혁: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3) 서비스 개혁

고객헌장제도의 도입 및 확대

－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행정서비스의기준을 도입, 공표하여 국민의 권리

로 약속함.

－ 고객이 참여하는 질 높은 서비스 수준의 결정이 가능함.

－ 우체국, 보건소 등 대민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행정기관에 시범적 실시

후, 장기적으로 전 정부기관에 확대 실시

전자정부의 구축

－ 정부고속망 등 정부 Infra 대폭 확충

－ 부처별 CIO 제도 도입

－ 범정부 정보공동활용체제 확립

－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화 추진

규제개혁

－ 시장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은 최소화하고, 국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규제는 강화

－ 지시, 통제방식의 규제를 지양하고, 시장유인적 규제의 개발

－ 규제영향평가의 강화

－ 시민단체와 협조를 통한 규제감시기능 및 자율적 규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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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혁

－ 공무원 계약임용의 체제 구축

－ 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개방형 임용의 확대를 추진하고, 점진

적으로 고위공무원 계약제 도입을 검토

－ 계약임용공무원을 고급공무원(SES)화 하여 통합관리

－ 중장기적으로 실적협약에 따른 계약임용제를 과장급까지 확대함

－ 공무원 실적평가제도의 확립

조직의 성과목표관리와 연계한 개인실적평가제도의 확립

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보수계약 및 성과 상여금의 지급

공무원 승진, 포상 및 퇴출 심사시 성과실적의 반영

－ 직위분류제의 실시를 위한 기반 구축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및 계약임용제 실시을 위한 전제로서

직위분류제 점진적 도입

직무분석작업을 담당할 직무분석 기획단의 설치 운용

－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인사개혁 추진 전담기관의 설치 필요성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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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정부의 개혁

1) 지방계층구조의 개혁

현행의 3∼4단계 계층구조를 2∼3단계로 축소

읍 면 동의 주민복지사무소 전환

2) 지방정부조직의 개혁

지방정부조직 경영진단의 실시

경영진단의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실시

3)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재배분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재배분을 위한 계층별 경영진단 실시

중앙권한 지방이양법을 제정하여 지방이양 촉진

4) 자치경찰제의 도입

중앙과 지방경찰의 역할 정립을 위한 경영진단의 실시

경영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자방경찰의 독립성 강화

다. 산하기관의개혁

1) 정부산하기관의 독립성 강화방안 마련

정부산하기관의 부실경영을 초래한 규제와 간섭의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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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장의 인사, 예산에 대한 자율성 확대

산하기관장에 대한 성과 평가 강화

장기적으로 민영화대상 기관과 Agency화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 확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정부출연연구기관중 수익성이 높은 기관의 예산 독립 유도

수익성은 없으나 공공성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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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언

－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행정개혁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우리나라 전체사회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개혁과 각종 사회제도가 함께 개

혁되어야 함.

－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합리적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 법이 지켜지는

사회, 예측가능한 사회,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를 건설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낡은 사고와 관행을 탈피하는 범국민적인 노력

이 절실히 요구됨.

－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의식개혁과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시정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제2의 건국운동이 절실히 필요함.

－ 국민의식의 개혁을 위하여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이면서 광범위

한 시민운동의 전개가 필수적임.

－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이 합심하여 개선하

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정부는 각종 법률과 관행의 개정 및 혁신에 노력함

시민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감시를 통하여 시정함

－ 결과적으로 올바른 시민사회의 형성이 정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

는 주요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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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제

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한 재정개혁

임 주 영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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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정개혁

1. 현행 재정제도의 문제점

－ 경제개발연대의 제도와 운영방식 답습

통제위주의 예산편성 및 예산운영

단년도 예산운영기조

－ 각종 특별회계, 기금, 재정자금의 난립

－ 정부부문 내 생산성제고를 위한 유인부족

－ 정치논리에 따른 비율을 낭비적인 예산사업 책정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교육개혁사업, 방위력 증강사업 등

－ 재정융자사업의 불안정한 수입기반과 수지악화

－ 높은 경직성경비의 비중

－ 유명무실한 결산제도

2. 재정개혁의 목표

－ 국민부담경감

－ 재정운영방식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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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구조개혁

－ 재정사업의 전반적 재검토

3. 재정개혁의 과제

가. 국정지표로서의 역할강화 방안

1) 장기 경제운영계획의 확립

－ 경제주체들에게 향후 국가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장기비젼을 제시

해 줄 프로그램이 없음.

과거 경제개발 5개년계획(제1차∼제7차) 신경제 5개년계획 등이 현재

중단된 상태임.

－ 경제재도약을 위한 부문별 경제개혁프로그램을 조속히 수립하여 공표

동 계획은 긴축 및 경제개혁 , IMF체제 극복 및 재도약 기반구축 ,

경제재도약을 단계별 핵심과제로 하여 재정 외환 금융 무역 산업 등

각 분야의 정책방향 일정 전망 및 청사진을 제시.

－ 특히 재정개혁프로그램은 재정긴축 , 재정재건 및 기능강화를 중심과제

로 하여 수립

2) 다년도 예산회계제도의 도입과 정착

－ 현재 중기재정계획이 작성되고 있으나 활용도가 낮아 전년도에 대비한

단년도 예산편성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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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중기재정계획을 폐지하고 3년 단위의 다년도 예산회계제도를 도입

동 제도는 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전 후 1년씩을 합하여 잠정결산

(전년도) 심의(당해년도) 계획(익년도)을 각각 작성하되

매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사전 사후적 관리통제

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방안

－ 현재 세수결손 금융구조조정비용 고용안정비용 등 추가재정수요가 예상

되므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1) 감채기금(가칭)의 설립

－ 정부보증 예정인 외화채무중 시중은행분은 은행파산시 국민부담으로 전

가될 수밖에 없음.

현재 국회의 동의를 얻은 지급보증 규모는 시중은행보증용 270억불,

한국은행 보증용 80억불임.

－ 감채기금을 설립하여 정부보증을 활용한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지급보증의 축소와 파산대비를 도모

2) 국채상환기금(가칭)의 설립

－ 국채상환에 대한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이 不在함.

－ 국채상환기금을 설립하여 세계잉여금 발생시 전액 의무예탁하게 하고

일정 기한(3년)내에 예탁금의 일정비율(50%) 이상을 국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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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금에는 국영기업의 수익과 정부보유주식의 평가익 등도 일정 비

율 의무예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3) 공기업 민영화의 조속한 추진

－ 공기업 민영화가 주식시장침체 경제력집중 문제 등 매각방식의 어려움

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있음.

1997년 2월 현재 133개에 이르는 공기업은 50대재벌 전체와 같은 150

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평균 16%에 이르는 독과점 이익을 올리는

반면, 매출은 50대 재벌의 20%에 지나지 않으며 많은 비효율성을 보

이고 있음.

－ 제4차 공기업민영화방안에서 제시되었던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중심으

로 민영화를 추진

외국투자를 유치한 대기업에 매각하거나, 방위산업을 제외한 공기업의

경우 외국투자자들에게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추진함.

4) 재정융자사업의 개선

－ 기존 재정융자사업은 재원조달시에는 실세금리를 보장하고 융자시에는

저율금리를 적용하여 이차보전을 위한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왔음.

1998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용으로만 1.1조원 가량이 상정됨.

융자의 주된 대상인 중소기업 농어촌 부문의 경우 현실적으로 시중은

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재정융자사업의 대출리자를 실세금리 혹은 이보다 1%P 정도 낮은 수준

으로 통일하여 적용하고 발생한 이익만큼 융자여력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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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효율성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경제개발시대 이래의 통제위주의 편성과 편성위주의 재정운영으로 재정

의 효율성이 낮음.

1) 총괄경상비제도의 도입

－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통제는 부서의 예산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제약함.

이는 부서로 하여금 예산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추구할 유인을

박탈함.

－ 부서의 인건비 물건비를 포함한 총경상경비를 단일항목으로 편성하여

부서에게 경상경비 배분에 대한 자율권 부여

부서의 노력에 의한 경상경비 절감분은 해당 부서가 유보하거나, 사용

자 부담금으로 형성된 재원을 자유롭게 처분할 있도록 하는 등의 인

센티브 부여

대신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 성과지표의 개발과 보고, 경상경비 한도

에 대한 엄격한 준수 또는 경상경비의 감축 의무화 등의 조치를 함.

인력 및 인건비에 별도의 통제 배제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폐합

－ 각종 특별회계 기금들이 복잡다기하게 난립되어 재정운영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사업주체의 다기화로 인한 낭비요인이 큼.

현재 22개에 달하는 특별회계에는 특별회계 설립취지에 맞지 않거나

중복된 기능을 가지거나 독립적으로 계리할 필요가 없는 다수의 특별

회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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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낮아 방만하게 운영될 위험성이 높음.

－ 2개의 특별회계 중 기업특별회계와 특정 수입이 존재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일반회계로 흡수함.

목적세 세입을 기반으로 하는 교통시설 교육환경개선 농어촌구조개선 특

별회계는 시한이 되면 기존의 목적세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흡수

－ 기타기금 중 공공성이 강한 기금을 공공기금화하고 유사 기능을 하는

기금은 통합함.

공공성이 강한 기타기금의 예: 중소기업창업 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유사기금의 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설립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규모가 영세하여 기금의 기능이 미미

한 기금은 통폐합

3) 경제론리에 충실한 예산의 배정

－ 예산사업이 정치적인 구호에 민감하여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교육개혁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방위력증강사업 과학기술투자 등의 경우 재정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GDP 대비 일정 비율 투자를 公約하고 있음.

－ 財政需要에 대한 科學的 評價가 없이 특정 부문에 지출규모를 설정하는

것을 자제

사업의 실효성을 먼저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 156 -



4) 예비비의 일원화 및 역할 변경

－ 예비비의 존재는 부처로 하여금 해당 예비비가 여유재원으로 인식되어

부서로 하여금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할 유인이 될 수 있음.

다년도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고 회계년도간 차입과 이월이 허용되면

부서에 예비비를 둘 필요성이 낮아짐.

－ 부서의 예비비를 정부의 통합예비비로 일원화

통합예비비는 중앙부서(예산부서나 총리실)에서 관장함.

－ 다년도 예산회계제도가 확립되면 부서가 통합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부서가 차용한 예비비는 향후 회계연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

하도록 함.

5) 장기 대형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 장기 대형사업이 연차별로 예산사정에 따라 집행됨으로써 공사관리비

증가 공사단가 상승 부실화 가능성이 높음.

－ 장기 대형사업은 별도의 장기 예산회계제도를 사용하거나 계속비 제도

를 적용

이같은 별도의 장기 예산회계제도를 적용하면 해당 지출이 중기예산

에 포함됨으로써 대형 사업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것을 막는 효과

도 거둘 수 있음.

－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전담 사업부서를 지정하고, 담당자를 임명

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책임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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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사업부서는 사업에 책임을 지는 담당자(director )를 두고, 담당자

가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 )를 임명하여 부서의 요구조건 완료시

기 예산내 지출 등을 충족시키도록 함.

사업의 진척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을 보유하여 예산부서의 요

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사후평가의 기초로 사용

6) 정부부문에 시장기능 적용 확대

－ 정부부문의 효율성 및 성과제고에 적합한 사용자부담금제도 외부계약제

(Contract - out ) 바우처(Voucher)제도 등 시장방식을 적용하는 제도

(Market - type mechanism)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부서가 재량적으로 사용자부담금제도를 활용하도록 허용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은 재정수입 증가, 비사용자의 세부담 경감, 공

공서비스의 과도한 수요 억제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서비스의 비용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공부문간에도 부

담금을 적용하여야 함.

－ 공공업무를 민간에 위탁 공급하는 외부계약제의 적용분야 확대

경비 청소 등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외부계약제의 영역을 총무 회계

관리 정보기술 민원서류 발급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바우처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공급자간 경쟁을 촉

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인

대표적으로 독점성이 강한 교육분야의 경우, 정부가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기보다는 학생에게 일정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학생의 학

교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간 학생유치를 위한 경쟁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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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수단의 확보방안

－ 경제개방에 따라 재정은 자본유출입 외부여건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고 미시경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

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책수단이 제대로 개발

되지 못하고 있음.

1) 통합재정 중심 재정 운용

－ 현재의 일반회계 및 재특을 중심으로 한 재정운용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 약함.

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다르게 움직임으로써 의도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음.

－ 일반회계 중심의 현행 재정운용방식을 탈피하여 통합재정을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

또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통합재정 작

성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방정부를 포함시키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함.

2) 국공채 발행 인수 관리의 효율화

－ 현재 불가피하게 대규모 국공채가 발행예정으로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

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

선진국들의 경우 국공채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통화관리수단으로 활

용되고 국채금리는 지표금리로서의 역할을 하며 국채시장은 모든 금

융시장의 근저로 기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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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예산실 국고국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국공

채 관련 업무를 발행은 예산실, 관리 인수는 한국은행으로 역할분담

3) 재정운영의 탄력성 제고

－ 현행 재정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경기의 단기변동

이나 단기외환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재정자금이 예산으로서 일률적으로 집행되어 자금운영의 여지가 매우

적음.

－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이를 대체하여 각종

공공자금의 예탁금으로 융자사업과 국공채 인수 발행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거시경제조절기능을 담당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나친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일정 한도내의 탄력적 운영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한국은행 국고계정에 예치되는 조세수입 등 재정자금을 시중은

행에 예치하도록 하여 자금시장의 안정성을 제고.

4) 세입과의 연계강화

－ 개방경제하에서 거시경제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세입 세출 통화 외환

정책수단간의 바람직한 정책조합(policy mix )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입

과 세출간에도 전혀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조세감면과 예산지원이 동시에 재정

자원을 낭비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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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출예산제도 등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마. 평가관리체제의 구축방안

－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평가 관

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수단의 확보가 시급함.

1) 평가관리지표의 개발

－ 정책 및 사업의 사후평가체계가 미비한 것이 재정의 성과와 책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음.

－ 주요 정책 및 사업은 사업평가를 의무규정으로 강제

모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신규 혹

은 대규모 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평가방법, 평가결과 등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평

가의 객관성과 수준을 검증함

－ 조직별 단위사업별로 독자적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성과를 계량화하여

공표

개별 부처는 성과지표를 개발 공표하는 것을 담당하고 중앙부서(예:

예산실, 총리실)가 성과지표의 적합성을 점검하도록 함.

주요 사업부서의 장은 성과에 대한 사전적 계약을 실시하고, 실적평가

의 결과는 재임용과 보수의 기준으로 활용

각 부서별 내부감사의 초점을 성과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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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의 상설화

－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평가 관리받기 위해서는 결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결산은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매년 국회에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 일정의 촉

박함과 통과의례식의 관행에 의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결산의 시기를 매년 국회 예산심의 전으로 변경하여 전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평가와 교훈이 다음 연도 예산심의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기

구를 설치

3) 회계의 투명성 제고

－ 현행 현금주의 회계제도는 채권 채무 상태를 알려주지 못함으로써 정부

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공기업 사업부서 융자 및 보증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점진적으로 적용

발생주의로의 전환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예산에 대한 통

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기업 및 사업부서부터 경제적 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고자료

로써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를 작성함.

정부의 융자와 지급보증은 현금지출과 성격이 상이하므로 예산서의

부록으로 융자 및 지급보증 규모를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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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제개혁

1. 현행 稅制의 問題點

－ 현행 세제의 문제는 크게 제도의 복잡성, 세부담의 형평성, 세제와 세정

의 부조화라는 3가지 문제로 요약될 수 있음.

가. 제도의 복잡성 문제

－ 현행 세제는 매우 복잡다기하여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키

고 세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

경제성장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세목들을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목적세

제도를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현재 세목의 수는 국세 17개, 지방세 15

개로 총 32개(부가세 제외)에 이름.

이러한 세목의 수는 선 후진국 모두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목적세의 과다(국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도시계획

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 이같이 복잡한 세제는 각종 loophole을 만들어 내 세제의 효율성과 세부

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며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증대시키고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을 과도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

이 되고 있음.

－ 또한 경제개발의 추진과정에서 유인수단으로서 각종 비과세 감면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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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게 활용됨에 따라 제도의 복잡성이 가중되었으며 조세의 시장중립

성을 해침과 동시에 세부담의 불평등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음.

나.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 소득종류간, 자산종류간, 업종간 세부담 불평등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세부담 불평등

금융자산 등 자산소득과 토지 등 재산보유의 낮은 세부담

특정직종이나 특정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여기에 과표현실화를 저해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표준율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의 존재 등

탈세의 만연으로 인한 세부담 형평성의 저해

다. 세제와 세정의 부조화 문제

－ 우리 세정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출발시점과 발전과정이 세제와 일치

하지 못함으로써 행정편의 위주의 운영과 세수충당을 위한 행정의 성격

이 강함.

근대적인 세제의 핵심인 장부 또는 영수증에 의한 근거과세 및 신고

납부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가 과중

하여 과세의 기반이 되는 조사업무 및 세원관리 업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세정에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존재하여, 세무서가 성실신고 납부

를 위한 지원기관이 아니라 납세자가 주기적으로 불려가야 하는 권력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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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부분의 세무서조직이 아직까지 세목별로 되어 있고 시범적으로

기능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직렬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성의

확보와 상호견제 등 내부통제가 어렵고 지방세 징수체계의 전문화 수준

이 낮아 부정과 비리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세원배

분의 합리성 문제가 있음.

2. 세제개혁의 목표

－ 세제의 단순화

－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 개혁과 세무행정의 과학화

3. 세제개혁의 과제

현재 31개인 세목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여 12개 세목(국세 7, 지방세

5)으로 간소화(현행 세법개정안에는 국세만을 10개로 축소하는 안이 제

시되어 있음)

－ 합리적인 조세범위의 정립(ex . 부당이득세, 환경부담금 등)

－ 유사세목의 통폐합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등을 소비세로 통합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할 사업소

세 등을 재산보유세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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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와 취득세,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각각 통합

－ 실효성 없는 세목의 폐지, 목적세의 정비, 조세감면의 정비

－ 국세 지방세의 세원조정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도 함께 고려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가가치세의 정비, 소득추계의 과학화,

개인소득세제의 정비, 재산세제의 강화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폐지 및 소액부징수와 일반과세로의 이원화

를 통해 사업소득자의 세원포착률 제고, 기장에 의한 납세신고와 세금계

산서 등 증빙자료에 근거한 과세 의무화

－ 소득추계방법의 과학화와 가산세제도의 정비 및 소득표준율 제도 개선

－ 개인소득세제를 과세대상에 대한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적 과세주의

로 전환

－ 財産課稅 課標現實化와 稅率 조정을 통해서 保有課稅를 强化하고 去來

課稅 輕減

소비세제의 정비

－ 대중소비 품목에 대한 세율인하 또는 비과세

－ 자동차관련 세제를 취득보유억제 중심에서 운행억제 위주로 개편

－ 휘발유와 경우 등 석유류에 대한 세율을 전반적으로 대폭 인상

탈세풍토 근절을 위한 강력한 세무행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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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 처벌에 있어서 형벌조항을 완화하고 대신 가산세를 강화하여 이

를 엄격히 집행

－ 세적관리 및 세무조사의 강화

－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통한 깨끗한 미래지향이라는 관점에서 조세사면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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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주제

국가발전기반 견실화를 위한

정치개혁

박 기 덕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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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우리는 건국이래 최초의 정당간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민주주의의 공고

화에 한 발 다가섰지만, 실제 정치는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

는 과정으로서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

하였음.

－ 당면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IMF의 금융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IMF의 감독 하에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중임.

－ 개혁의 진행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양산되는 어려움에 처하

자, 개혁에 대한 반발과 개발독재에 대한 향수가 살아나는 등 개혁의 성

공과 민주주의의 지속에 어려움을 맞고 있음.

－ 이에, 단기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창달하

기 위한 경제개혁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정치개혁 정책과 전략을 모색

하고, 중 장기적으로 남북통일까지 고려한 민주주의적 정치발전을 위하

여 정치개혁과제를 구체화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모

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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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

－ 민주주의란 그것 자체로서 이상적인 상태(극대화된 복지)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고, 이런 이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에 이르는 길

(정책과 그 집행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음.

－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장애가

되기도 하는 것임.

－ 그러나 현재 세계 각국을 보면, 시민의 복지를 상대적으로 보장 더 잘

제공하는 체제는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임.

－ 본고에서는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1) 사회 성원이 각자의 복지를 극

대화하기 위하여 창의력과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되, 2) 그러한

자유는 (국가)사회가 공동체로서 기능 하는데 필요한 기본조건—즉 사회

복지수준 총량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3) 이 두

가지 사항을 위해서 사회적 권위체인 국가가 집단행동의 문제를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권위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과정 또는 사회

적 총체라고 기능적으로 정의함.

－ 사회성원 각자가 상대적인 열위를 극복하려는 노력—즉 평등의 개념—

도 복지극대화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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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대가로 IMF의 개혁처방을 받아 이를 집행하여

야 하는데, 이 처방은 대체로 안정화, 개방화 및 자유화로 특징 지워짐.

－ 경제개혁은 단기적으로 물가고, 실업, 자원배분의 비효율 및 분배왜곡의

심화 등과 같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

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과업임.

－ 따라서 개혁을 주도하는 정부는 개혁이 실패했을 경우는 물론 성공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도 지지를 상실하고 비난을 받기 일쑤여서 개

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임.

－ 인플레, 실업증대 및 소득감소 같은 부작용을 극복하고 경제개혁에 성공

하고 민주주의를 지속시킬 것인가는 ⅰ) 합리적인 개혁전략을 선택하고,

ⅱ) 개혁 지지세력을 강화하는 한편 반대세력을 약화시키며, ⅲ) 분배문

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ⅳ)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 왜냐하면,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으로 인하여,

급진적인 개혁이 점진적인 것으로, 또는 점진적인 개혁이 현상유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의회에 견고한 개혁지지세력이 확보되지 못하면, 개혁추진에 실패하던

가 아니면 의회를 우회하는 긴급조치나 행정명령 등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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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등을 통하여 분배갈등을 잠정적으로나마 해소하지 못하면, 보다

큰 피해를 보는 노조 등의 조직화된 세력이 개혁에 저항하기 때문이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를 겨냥하는 정치인

들이 고통이 수반되는 개혁정책을 쉽게 포기하고 민중주의적 인기정

책에 영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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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제개혁과 관련된 정치여건과 정치전략

(현 정부의 임기동안 시행을 위하여)

1. 정치여건

－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집권 여당연합이 의회에서 소수파였고,

지역적으로 동부지방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또한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밀월기간 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국민의 기대와

IMF의 지원조건이라는 강력한 지원이 개혁에 유리한 국면을 제공하였음.

－ 현재 국회에서는 연합여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어 의회에서의 소수문

제는 일단 해결된 셈이고, 이 집권연합이 아직까지는 개혁연합으로 작동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과반수는 총선에 의에 확보된 것이 아니고 타 정당과의

합당 및 타 정당 소속 의원을 영입 하여 최근에야 확보된 것으로서, 그

획득 방법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야당

이 정기 국회를 외면하고 장외투쟁을 전개하고 있어, 시급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 여당이 과거 여당의 다수 창출 방법을 모방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기

고 과거 여당이 동원한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영입 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음.

－ 야당 정치인들이 관련된 각종 불법적 비리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야당의

반대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야당 정치인들이 과거 여당의 이점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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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행한 불법행위가 많고 심하여 그들의 편파사정에 대한 항변이

다소 도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 집권세력도 과거 야당시절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상식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편

파적인 표적사정으로 야당을 탄압한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임.

－ 한편 야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영입도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며, 같은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음.

－ 이에 제1여당은 국회의원 수, 선거제도, 국회조직 및 운영 등을 개정하

여 다음 총선에서 지역간 연합의 폭을 넓혀 안정적인 전국정당을 형성

하고자 시도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형태의 개편을 위한 개헌 문제가 제기되면, 집권연합의 의회

과반수 확보가 무너지고 개혁연합이 와해될 가능성이 큼.

－ 개혁 진행 중에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양산되며 소득이 저하하자,

개혁을 강요받는 대기업, 도산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 실업자 및 잠재

실업자 및 노조 등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부분이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누구도 자신이 개혁의 비용을 지나치게 부담하는 희생자가 되는 것은

원치 않고 있음.

－ 따라서 비교적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치적 성향

에 관계없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개혁수행능력에 대하여 불만하

고,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반대자들이 반대를 강화할 것이며, 지지자들

이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증대할 것임.

－ 이 경우, 오는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할 것임은 물론 개혁 실패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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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개혁 실패는 종국적으로 정부의 실패와 국민의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므로 적절한 정치개혁으로 경제개혁에 필요한 정치적 환경을 조속

히 조성하여 공고화하는 것이 정부와 집권당은 물론 국민 모두를 위해

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2. 정치적 이슈와 전략

가. 강력한 개혁연합의 유지

－ 지도자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개혁

의 수행에 긴요한 바, 대통령의 지도력 자체는 아직 건재함.

－ 그러나 단기적인 지지율의 하락에 대한 염려와 평소의 소신에 따른 고

용유지 및 분배의 정의에 대한 고려가 개혁의 일관성을 훼손하여 정책

담당자들의 업무 추진능력을 손상하기도 하니, 장기적으로 경제난국을

해소하고 성장을 회복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개혁 추진과

국민설득을 병행해야 할 것임.

－ 국민회의가 자민련과의 공조로 유지하는 집권연합이 현재로서는 대체로 무

난하게 경제개혁연합으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내재된 문제가 적지 않음.

집권연합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원들이 안보, 외교 등의 정치분야를 담

당하고, 자민련이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원칙에 따라 자민련소속 정치

인들이 주요 경제각료직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치적 문제로 양당간에

균열이 초래될 경우 개혁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니, 부처의 실질적인 책임관료를 정치적 분쟁에서 격리될 유능한

인사들로 충당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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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제기되고 있는 정부형태의 개편을 위한 개헌문제가 본격화되면,

집권연합이 붕괴하고 의회의 과반수 확보가 무너져서, 개혁연합이 지

나치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이 필

요한 바, 연합세력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의 제공, 또는 가능한 연합

대상 세력의 다양화, 및 주 집권세력의 강화 등이 해결책으로 고려될

수 있음.

야당의원 영입작업이 당분간 더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영입작업은 물론 개혁 수행에도 유리함.

－ 개혁팀에 경제학자 출신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들이 테크노폴

(technopol: 경제학자 정치인)로서의 입지를 굳히지 못한 상태이고, 개

혁을 주도하는 대통령 비서실이나 정부부처 책임자는 기술관료여서 각

각 정치적 미숙과 관료주의적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

혁추진의 부담이 대부분 대통령에 직접 전가됨. 따라서 전문성과 정치

력을 보유하고 개혁을 주도하여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유능한 테크노폴의 기용이 필요함.

나. 개혁 반대세력의 약화

－ 의회의 반대당이나 개혁으로 인하여 심각한 손실을 보게 될 기업, 노조

및 소비자 등이 모두 잠재적인 개혁 반대세력임.

－ 정당정치가 이념의 차이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반대세력인 야

당의원들이 개혁 반대세력이라고 단순화하여 간주되어서는 안됨. 국회에

서의 과반수 확보가 성사된 현실에서, 정책적 유인으로 각 의원에게 비

당파적 행동의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개별적 협력을 얻어 안정적인 개혁

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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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의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현재화된 지금, 기업이나 노조는 위기의

원인제공자로서의 책임의식에서 상당히 탈피하여, 각자의 집단이익 수호

에 적극적임. 그러나 필요한 개혁의 내용이나 지원정책의 선호는 업종

부문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나 노조가 각각 하나의 실체로 행동하게

하기보다는 개혁지지 기업과 노조를 반대자들과 구분하여 협조를 얻어

내는 것이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문별로 순차를 둔 개혁이 바람직함.

－ 특정 경제 부문의 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 그 부문 기업이나 노

조는 물론 타 부문 기업이나 노조도 개혁에 수반하는 고통을 이기적으

로 회피할 명분을 상실하고, 이를 위한 집단 행동의 규모도 작아져서 극

복하기 쉬워질 것임.

－ 각종 매체를 통하여 IMF의 요구에 따른 개혁의 불가피성이나, 중 장기적

인 합리성을 위한 단기적 희생의 필요성을 계속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하

며, 과도적인 고통을 감내하는 수준을 증대시킴으로써 잠정적 반대세력의

현재화를 방지하고 현재화된 반대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 필요함.

－ 경제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는 정치, 교육 및 사회적인 개혁에 추진력을

제공하고, 개혁에 따른 고통이 과도적인 것으로서 조만간 극복될 것이

라는 확신을 주어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대할 것임.

－ 조속한 가시적 성과는 집권세력의 선거전략으로써도 매우 중요함.

다. 정치개혁

－ 내년으로 다가온 다음 총선은 집권연합의 내용과 세력을 변경할 수 있

는 기회로서 집권당의 이익은 물론 국민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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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회의는 국회 다수 확보와 전국정당화를 통한 집권세력으로서의 정

통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내

용에 혼선이 있음.

국민의 대표권과 완전한 대리인의 감시와 견제가 가져올 예산집행의

효율화 효과 등을 감안하면, 고통분담 차원의 의원정수 감소 여론은

타당성을 갖지 못하고, OECD국가들이 평균 인구 75,000여명 당 1인

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에 비하여 한국이 145,000명당 1의원을 선출하

는 점에서 우리의 의원수가 많지 않으나, 정치인들의 도덕성 실추와

정치행태를 보면 그들이 국민의 완전한 대리인이랄 수 없으므로, 국

민여론을 반영하여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음.

선거제도를 독일식으로 지역구와 정당명부식제도에서 반반씩 선출한

다는 개혁안은 현재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들의 대표지역 확대라는

효과를 초래할지 모르나 대통령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다수형성을 어

렵게 한다는 문제가 있음.

6대권역에서 비례로 선출되는 의원배분을 최대정당이 2/ 3 이상 차지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역봉쇄조항으로서 지역적 정치균열

구도의 완화에 기여하는 바는 있겠으나, 비례성을 억지로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음.

현 정부형태가 대통령제라는 점과 국민들이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선거구제의 유지가 바람직함. 단, 정치비용을 제한하는

법규 정비가 필요함.

즉각적인 효과를 확신할 수는 없으나, 진보적 정책지향 정당의 생성

및 성장 기반을 확충시키는 방식으로 지역분할 정치구도를 정책 지향

적 정치구도로 전환하는 것이 각 정당의 전국정당화를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노조의 정당결성 허용 내지 촉진으로 달성될 것

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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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진보적 정책정당은 소외세력의 정치편입을 유도하여, 개혁

에 관련되는 문제를 파업이나 폭력보다는 제도화된 정치과정에서 해

결하고자 시도하게 하는 효과를 증대시킬 것임.

현재의 선거 및 정당 활동에서 보이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정치자금

국고 지원의 의의를 훼손하므로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던가, 아

니면 이익의 반영에 따른 정책형성이라는 정치과정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소액헌금제를 투명화하여 실시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약화

시키는 것이 합리적임.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선거재판소를 설립, 선거쟁송을 조

속히 해결함으로써 출마자의 탈법의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사회 구조망의 확충과 도덕적 해이의 방지

－ 현재 사회적 협약의 상징 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가 일단 대화를 통한 협약의 장을 마련했다는 의미는 있으나, 개혁이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약속할

사항이 많지 않고, 개혁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부담하는 사회적

약자 대표기관인 노조가 참여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정리해고 보다는 노동분담이나 임금억제를 통한 해고 제한 등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어야 할 것임.

－ 노사정간의 협약은 노동계층 중에서 조직화된 노동부문만을 상대로 하

므로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부문과 농민 등의 소외계층을 대표하지 못하

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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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층을 개혁의 과도기 동안 보호할 사회적 보

호막을 확충하되, 자격요건, 지급기간 및 지급액수를 가능한 한 엄격히

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용의 여력이 있는 부문 특히 3D업종에

의 취업을 유도해야 함.

－ 현재까지 활동했던 정치지도자들 중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은 정치인이라는 김대통령의 이미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홍보와 정책 개발이 필요함.

마. 국민의 신뢰 획득과 증진

－ 개혁 추진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정책의 일관성과 고통

의 합리적인 배분에 달려 있음.

－ 고통에 대한 비난 대상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제까지는 전 집권세력이

었지만 지금부터는 현 집권세력으로 바뀌고 있음.

－ 비난 대상으로서의 전 집권세력에 대한 단죄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현

집권세력의 야당시절 역할에 대한 적절한 반성 없이 단죄가 진행된다

면, 현 집권세력의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 될 것임. 과거 실정의

책임을 분담코자 하기 마련인 전 집권세력이 지역분할 정치구도를 이용

하여 현 집권세력의 도덕성에 훼손을 가하여, 집권세력이 국민들에게

개혁에 필요한 불가피한 희생 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할 것임.

－ 편파수사라는 정치적 비난보다는 범법자의 처벌이라는 당위적 이해를

보다 많이 도출할 수 있는 정치기술이 필요함.

－ 과거 정치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정치활동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정치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공

정성의 시비가 제기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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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자의 자격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가성 여부와 금액상의 기준

보다는 범법행위의 時點을 처벌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또 시행하는데 용이함.

－ 부패방지법같은 특별검사제 같은 특별법의 제정이나 특별기관의 신설

을 통한 처벌 절차의 단순 신속화로 방지효과와 국민여론 환기효과도

노릴 수 있으나, 특별법이나 특별기관의 효용이 미미할 경우 기존의 정

규 사법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니 각별한 고려가 요망됨.

－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실은 국민들이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

나 누구도 개혁의 희생자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임. 희생자의

선택 하고 범법자를 단죄 하는 기준과 방식은 정부의 신뢰 나아가서는

지지 획득에 절대적인 것임.

바. 개혁 정책 전략의 유동에 따른 지지변화의 동학

－ 신뢰와 지지는 별개인데, 지지는 고통의 정도에 반비례하고 가시적인 성

과에 비례하는 것임. 이율배반의 모순이 개재되기 때문에 고통의 정도를

경감할 것인가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일 것인가의 전략은 선택의

문제임.

－ 특정 경제 부문의 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 그 부문 기업이나 노

조는 물론 타 부문 기업이나 노조도 개혁에 수반하는 고통을 이기적으

로 회피할 명분을 상실하고, 이를 위한 집단적 행동의 규모도 작아져서

극복하기 쉬워질 것임.

－ 경제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는 정치, 교육 및 사회적인 개혁에 추진력을

제공하고 개혁에 따른 고통이 과도적인 것으로서 조만간 극복될 것이라

는 신뢰를 주어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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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조속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집권연합의 다음 총선 패배와 개혁

의 실패가 불가피해지고, 개혁의 실패가 종국적으로 정부의 실패와 국민

의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짐.

－ 따라서 고통의 계곡은 더욱 깊어지겠지만, 가시적 성과를 비교적 단시일

내에 낼 수 있는 급격하고 일관성 있는 개혁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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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의 창달을 위한

장기적 정치개혁 과제

1. 관련 이슈

－ 어느 정치학자의 말대로 정치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 이라면,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정치는 민주원칙과 시장경제원칙에 따

라 사회적 가치 자원을 배분하고 생산물을 분배하는 행위임.

－ 민주적 원칙과 시장원칙에 따른 배분과 분배가 권위적 이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민주적 경쟁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합리적으로 최소화되어야 함.

－ 그러나 경쟁의 공정성과 자유가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여 확보된다면, 이

는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최소의 사회적 비용을 요하는

공정성과 자유의 조합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2. 개혁의 방향

가. 수평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주의의 합리화

－ 대통령제의 정치는 견제와 균형으로 특징 지워지는 바, 현재의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주기적으로 겹치지 않아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공과에 상관없이 분점 정부를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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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점 정부의 출현을 피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에 익숙하지 않은 나라의

필수 과제인 바, 가능한 한 이를 위해서 의원선거제도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대통령제 하의 총리제는 적절치 못하므로, 두 기관의 동시

존속이나 한 쪽 폐지 등 여러 경우에 따라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조

정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남북통일 시에 북한 지역과의 정치적 통합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고, 의회의 원 수(양원제냐 단원제냐)도 통일을

원활화하게 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음.

－ 분점정부의 출현을 가급적 방지하되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실질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의원 선출과정에서 행정부 수반과의

관계를 최대한 격리하여야 됨.

－ 격리에는 공천과 정치자금조달 과정에서의 정당 당수나 대통령후보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는 제도가 필요함.

－ 실질적인 법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기와 보조기구의 정비도 필요함.

－ 고시를 통한 충원절차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법조인 양성교육은 물론 사

법부와 검찰의 행정부 견제기능이 왜곡되고 있음.

－ 각 분야의 전공자가 충분한 법률적 소양과 수련을 거친 후 법조인으로

민의에 의해서 선발되는 제도의 검토가 필요함.

나. 수직적인 분권을 통한 민주주의의 합리화

－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분권으로 시민의 정치참여를 제고하여, 정보

의 획득과 처리에 필요한 능력의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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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권과 재정권 및 경찰권의 지방 이양으로 실효적인 지방자치의 창달

－ 단, 지방과 지방, 지방과 중앙간의 분쟁을 해소하는 장치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유지의 이권보호를 위한 방패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재력

이나 씨족의 위세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행제도를 개선할

필요 있음.

다. 정치적 조직화와 관련하여

－ 노동조합과 같은 특정 집단의 정치적 조직 권리의 박탈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침해와 이익대표 체계의 왜곡을 초래하는 바, 정책이나 이념

지향적인 정당의 조직과 활동을 창달하는 것이 정치적 합리성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라. 정치과정의 자유화와 공정화

－ 정당의 조직 및 해산의 자유화를 통하여 소수파의 결사권과 대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합리화 기능에 부합됨.

－ 입후보자들의 선거 기탁금제도는 정치자금 국고지원의 정신에 어긋나고,

너무 높은 선거자금 사용 상한과 더불어 재력이 없는 유능한 인물의 정

계진출을 억제하여 정치과정의 정당화 기능을 감소시키므로 폐지하거나

보다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함.

－ 선거관리제도는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포괄적 제한방식이 아닌 개

별적 제한방식을 채택하여 경쟁자들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되,

그 정도는 비용의 제한으로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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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쟁결과의 재조정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 정치적 경쟁에 참여한 집단의 경쟁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의 경과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생성되고 격화됨.

－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의 지속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갈등의 온건화 와

불확실성의 감소 가 필요함.

－ 경쟁 결과로서의 분배는 적어도 경쟁 참여자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

과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나, 한 번의 패배가 구조화되어 지속적으로 불

리한 분배를 탈피하기 어렵게 하면, 체제를 불법적으로 타파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대됨.

－ 이 유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복지국가적 재분배 메커니즘을 확충하여

야 하는데, 재원은 자본가들의 이윤 중 재투자하지 않고 소비하는 부분

에 중과세하여 마련하되, 재분배 수준은 사회전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적화 하여야 함.

－ 최적수준의 재분배란 지배적인 사회집단과 비지배적인 집단 모두가 사

회적 협력에 대한 유인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재분배를 말하는 것

으로, 자본가들이 자기의 투자가 기회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의 이윤을 초

래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도 노동으로 자신의 상대적 절

대적 복지수준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배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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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단기적 정치 개혁

－ 최소주의적 민주주의의 요소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경제주

체나 특정 이익집단의 완전하게 평등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기회를 잠정

적으로 유보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음.

－ 시장경제를 위한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잠정적으로 개입하여 현

재의 난국을 어느 정도 해쳐가면서 동시에 훨씬 덜 규제적이고 덜 개입

적인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같은 개혁이 완벽에 가까운 시장경제를 단기적으로 창출하기에는

미흡하지만, 개혁을 완전히 시장메커니즘에 맡겨 그것이 초래하는 과도

적 고통이 시장주의적 방법에 의한 시장주의적 개혁을 정치적으로 불가

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마저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음.

－ 즉, 시장경제를 위해서라도 시장지상주의적이고 절대민주주의적인 개혁

을 피하는 전략적 고려가 필요함.

2. 장기적 정치 개혁

－ 전반적으로 정치의 정당성-합리성을 획득하고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향

후 남북통일의 경우까지 대비하여, 1) 사회 성원이 각자의 복지를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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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하여 창의력과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되, 2) 그러한 자

유는 (국가)사회가 공동체로서 기능 하는데 필요한 기본조건—즉 사회

복지수준 총량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3) 이 두

가지 사항을 위해서 사회적 권위체인 국가가 집단행동의 문제를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권위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민주주의-시

장경제체제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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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주제

한반도 안정과 통일정책

허 문 영

민족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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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 1998년 남북한은 공히 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부 변화를 겪었음.

북한은 국가주석직 철폐(1998. 9. 5/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

및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통해 김정일시대의 공식적 출범 서

곡을 울렸으나, 여전히 경제난과 식량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1998. 2. 25)함으로써 최초의 여야 정

권교체가 이루어졌으나, 1997년말 IMF 관리체제로 경제구조의 대변혁

에 돌입케 되었음.

－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북한은 대화와 전복이라는 2중적 대남전략을 지속

하고 있음.

남북당국 대표회담 (1998. 4. 11∼17: 북경)과 금강산 관광사업 을

추진하는 동시에

8 15 통일대축전 사업과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 (6.22; 7.12)을

병행

－ 본 보고서에서는 주변환경 및 남북한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경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향후 국민의 정

부 대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건설적 제안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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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한반도 대내 외 정세 변화와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1. 국제정세: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경쟁 및 한반도 문제

의 국제화 심화

－ 탈냉전기 이후 한반도 문제와 관련, 주변4국은 자국 이익의 우선 추구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한반도에서 주변 4국은 겉으로는 안정과 평화를 지향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표명하나, 속으로는 자국실리 지향적 영향력확대 정책을 추진

미국은 개입(포용)과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 )를 동북아

전략으로 선택하면서 한국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 유지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일본은 독자적 방위력 및 대외원조 영향력의 확보, 정치적 역할 증대

를 동북아전략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두 개의 한국정책 수용을 통한

실리외교 정책을 추진하다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이후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이용, 군사력 강화와 역할 증대를 도모하는 것으

로 보임.

중국은 평화와 안정 변방 방어 동북아 패권확보를 동북아전략으로

선택하고, 한반도에 대한 등거리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됨.

러시아는 자국의 상황을 고려, 현상유지를 동북아전략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남북한 균형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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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정책기조로 비상 통미 접일 맹

중 연로 봉남 노선과 유인도입 외교를 추구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됨.

1998. 8. 31 국제사회에 대해 미사일(인공위성)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대미 일 협상 교착국면 돌파 시도

그러나 이같은 태도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심화,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 촉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2. 남한 정세: IMF 관리체제하 위기상황 지속

－ IMF 관리체제는 대북 협상력 약화라는 부정적 효과와 북한의 흡수통일

두려움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음.

그리고 대북 정책 관련, 대북 지원에 부정적인 보수주의, 조건부 지원을

표명하는 자유주의, 전면 지원을 강조하는 급진주의적 여론의 상호경쟁

관계에서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또는 신중성에 대한 요청이

높아짐에 따라 보수주의 및 자유주의 입장이 강화될 가능성 높음.

3. 북한정세: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과 불안정한 안정상태 유지

－ 최근까지 북한은 정치적 안정성 지속, 경제적 불안정 요인 점증 속에서

사회주의 혁명역량은 대체로 약화되는 추세임.

김일성 사망이후 각종 상징조작과 사상사업의 강화를 통해 김정일 정

권의 정당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강성대국(强盛大國)

론 을 새롭게 주창, 주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코자 노력하는 등

정치적 정당성 강화에 힘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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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김일성헌법 (1998. 9. 5)을 통해 경제관련 부서의 통폐합, 지

방행정조직의 일원화, 경제관련 헌법조항의 수정 등을 단행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모색중임.

한편 사회적 통합성과 관련, 비상위기관리체제( 고난의 대행군 , 사

회주의 강행군 )와 회유 및 강제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을 강화하였

으나, 생활조건의 근본적 개선과 자본주의 사조를 완전통제 하지 못

하는 한 체제이완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군사력 강화와 관련, 군사력 증대정책 및 군부 우대정책 지속을 통해 군

사문화의 확산을 통한 전사회의 군사화 작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북한은 경제문제는 내각에, 대외관

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위임, 국가기능을 분산 조정하여 향후

예상되는 국정운영의 책임부담 전가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단행하였음.

김정일은 당 군을 장악하고,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책임

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통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조기 붕괴(1∼2년) 또는 중기 위기(3∼5년)를 넘어

장기 지속(10년 이상)할 수 있는 기반을 일단 조성한 것으로 평가됨.

4. 북한 지도부의 이중적 정세 인식

－ 대내 외 상황변화 속에서 북한지도부는 체제유지를 최우선적 과제로 인

식하는 정세관을 보이고 있음.

1998년에도 경제건설이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할 주되는 전선이며 자주

적 평화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게 될 역사적인 해로 강조하였으며,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에 즈음해 강성대국론을 주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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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외개방 지향적 모습과 대남 유화적 태도의 가능성도 시사하였음.

김정일은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연대성 강화보다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의식하여 주체성 강화를 강조하고,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계급성보다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시사하는 민족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은 과거의 통일정책 고수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여기에

민족대단결 5대방침 을 새로 제시함으로써 김일성시대의 통일정책의

계승심화발전을 시사하고 있음.

5. 대남정책 전망: 敵對的(conflict )공존에서 柔化的(competitive)

공존으로의 戰術的 轉換

－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볼 때, 향후 북한은 과거보다 현실타협적 정책을

보다 많이 고려할 것으로 예상됨.

비록 IMF사태로 남한 혁명역량이 다소 회복되더라도 북한 및 국제

혁명역량의 약화 추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임.

따라서 대남관계에 있어서도 김일성 사망직후보다 상대적으로 유화

정책을 선택할 것임. 그러나 대남혁명노선은 포기하지 않을 것임.

－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은 기존의 통미 봉남 접일 전술 에서

선미, 후남일의 삼통배합 전술 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불상종

불대화 일방타격 전술에서 대화 및 북한식 정경분리 전술로 전환할 가

능성 높음.

그러나 자유화 바람의 유입 방지를 위해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은

회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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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1. 북한관: 변하고 있는 무장한 형제

－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결정인사들의 대북인식은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1)

첫째, 북한은 실패한 체제임

둘째, 그러나 북한의 조기붕괴 가능성은 희박

셋째, 북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음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남혁명노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포

기하지 않을 것임.

2. 대북정책

가. 목표: 평화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 국민의 정부 는 평화통일을 장기 궁극적 목표로 간주하고, 평화 화해

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음.

이러한 목표 설정은 대내 외적 환경의 변화와 현단계에서의 현실적합

리적인 대안의 마련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즉 남북한이 불신하는 현 단계에서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 평화공존

실현 및 남북관계 개선으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임.

1) 임동원,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동아시아연구회 아침포럼, 199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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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대 원칙

－ 첫째, 무력도발 불용의 원칙

여기에는 소극적으로는 북한의 폭력적 행동 불용 및 그에 상응조치

강구를 의미

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비롯한 민족의 모든 문제는 남북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미

－ 둘째, 흡수통일 배제의 원칙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하는 부작용만 산출하고 남북한관계 개선에는

도움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을 고려한 원칙

－ 셋째, 화해 협력 적극 추진의 원칙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전체의 복리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민족공동

체를 형성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를 지향하는 원칙으로,

북한 스스로의 변화노력을 지원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의 원칙

다. 추진기조: 햇볕정책 과 6대 기조

－ 대북정책 목표와 3대원칙에 근거한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은 햇볕정

책(Sunshine Policy ) 으로 상징될 수 있음.

햇볕정책은 남북한이 평화정착을 이루어 상호 공존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북한이 스스로 개방의 길로 나오고, 유연한 체제로의 전환 노력에 협

력하는 포용적 적극적 능동적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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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 추진기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첫째,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으로 자주적 안보태세 강화와 주변국들

과의 집단안보체제 구축을 통해 국가 수호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

로 남북한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임.

둘째,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으로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셋째,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으로 북한 스스로 변

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넷째, 남북한 상호이익의 도모로 남북한간 경제공동체의 통일적 발전

을 추구하는 것임.

다섯째,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로 남북대화와

4자회담의 병행 추진을 정책기조로 삼고, 이를 위해 주변국의 협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임.

여섯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으로 대북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유지와 국민적 지지와 합의에 입각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임.

라. 추진방향

－ 이와 같은 대북정책의 목표와 추진기조하에 추진방향으로 다음 6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첫째,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실천의 과제로 남북대

화 재개를 통해 우선 실천 가능분야부터 협의 실행하고 점차 남북기

본합의서 의 전면 이행을 추진

- 197 -



둘째,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우선적 해결의 과제로 고령 이산가족에

대한 방북절차 간소화 및 영세 이산가족에 대한 경비일부 지원 등을

모색

셋째,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의 과제로 민간 주도

의 경협을 당국간의 제도화된 경협으로 승화, 남북기본합의서 체제

가동

넷째,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을 탄력적

으로 제공하는 과제로 북한 식량문제의 본질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

다섯째,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과제로 남북한간

신뢰회복 및 관계개선,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 민족공동의 이익 및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북경수로사업을 계속 추진

여섯째,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의 과제로 남북관계 개선과 동시에 4

자회담 등을 활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주도적 역할 모색

그 외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노력과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을 지원하는 노력 전개

마. 특징

1) 접근방식: 포용 및 유연정책

－ 접근방식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첫째,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

둘째, 상호실리적인 분야에서부터 화해 및 교류 협력의 확대를 추구하

는 실용주의적 대북 포용정책이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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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당장의 통일 성사에 주력하기보다 무력대결의 위험 제거 및 평

화공존이 시급한 것으로 간주

넷째,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은 宥和政策(appeasement policy )이 아

니라 적극적이고 유연한 柔軟政策(flexible policy )임.

2) 추진방향

－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의 구체적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정치군사적 사안과 경제교류협력을 연계시키지 않고, 대북 경

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정경분리 원칙

둘째, 북한을 단순한 시혜적 지원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대화협

상의 상대, 교류협력의 동반자로서 규정한 상호주의 원칙

셋째, 접촉을 통한 변화 방침에 입각, 개인 및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창구다원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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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공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1. 역대 정부 통일정책의 문제점

－ 한국의 통일방안은 선 건설 후 통일 정책,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기조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으로 변천되어 오면서 이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전개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였음.

첫째, 통일정책 내용 차원에서의 문제로, 대상적 인식과 공작적 발상,

일관성의 부족, 경합되는 정책 목표간의 우선순위 불명확 등

둘째, 통일정책 결정과정상의 문제로, 정책결정구조상의 결함, 정보의

부족과 신속한 정보공유 체제의 부재, 민족주체적 자세 희박 등

셋째, 통일정책 집행상의 문제로, 전략적 사고의 부재, 능동적 공세적

자세의 부재, 즉흥적 감성적 대응과 여론 추종적 자세 등

2.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보완 및 발전 방향

－ 첫째, 대북정책 목표 원칙 추진기조 추진방향의 구조적 관계가 다소 불

명확한 바, 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대북정책 목표인 평화 화해 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서 평

화 화해 협력의 개념과 이들간의 관계가 단계적 선 후 추진관계인지

아니면 동시적 병행 추진관계인지 명확하지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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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같은 정책 목표와 정책 원칙간의 관계에서 불일치가 나타나며

(주로 평화를 위한 원칙은 소극적으로 반영됨), 추진기조와 추진방향 또

한 대북정책 목표 및 원칙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둘째, 그 동안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평화정책 보다 교류 협력정책을

우선시 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는 바, 평화정책과 교류 협력정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교류 협력 중시적 대북포용정책은 최근 북한의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 미사일(인공위성)발사사건에서 보듯이 한반도 평화문제가

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항상 돌발적 안보사건으로 인해 그 한

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음.

국민의 정부 가 평화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교류 협력정

책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전개할 경우, 국민들은 이를 대북 유화정

책으로 평가하고,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음.

－ 셋째,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과 관련된 오해들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햇볕정책은 경직정책의 반대말인 유연정책(flexible policy )으로 규정하

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것임을 홍보해야 함.

대북정책 3원칙이 국내 국제 남북관계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되는 정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보수계층과 진보계층을 함께 아우르는

것도 필요함.

햇볕정책의 최종목표가 평화통일이며, 이에 이르는 과정의 당면목표로

서 평화(분단의 평화적 관리/ 한반도의 평화정착)임을 분명히 전파함.

햇볕정책은 북한 스스로의 변화에 주체적 능동적 협력정책(co-operational

policy )임을 주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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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상호주의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상의 한계성으로 인해 호혜주의 라

는 용어로 전환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상호주의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계산지향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으

며, 남북한 국력의 비대칭성과 남북관계에서 의제의 불균등성을 배제

한 정권적 입장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북한의 적극적 호응을 통한 관계개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호혜주의 라는 용어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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